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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조명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91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명희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1. 10. 21.

(3) 회 부 일 : 2021. 10.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장이 감염병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 감염병을 전공한 의료인, 감염병 관련 전문지

식을 소유한 사람 등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백신 계약과 내용에 대하여 공개

를 하지 않고 있으며, 백신을 도입하는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국

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어서 백신 계약에 대하여 투명성과 신뢰성

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백신 계약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회가 추천한 사람

으로 구성함으로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공개적이고 투명

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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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혜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08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혜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11. 2.

(3) 회 부 일 : 2021. 11. 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에 등록장애

인 여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단순한 장애인 확진환자 수

확인에 불과하고, 장애인 확진환자의 증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기

저질환 보유 여부에 따른 증상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확진자

에 맞는 치료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

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전파의 차

단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정보에 장애인등록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장애인 확진환자의 감염병 예방과 장애유형별 맞춤 진료를 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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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45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용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11. 19.

(3) 회 부 일 : 2021. 11. 22.

나. 제안이유

코로나 19에 따른 방역 조치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침해, 의도적

방역 비협조 등 방역 지침을 악용하거나 왜곡하여 국민 건강에 악영

향을 미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악의적 전파매개행위와 개인정보 침해를 금지함으로써 방역

행정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재난에도 불구하고 감염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에 의한 악의적인 감

염병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마련함(안 제35조

의3 신설, 제78조 및 제83조).

나. 출입자 인적사항을 허가없이 수집 또는 이용하는 악의적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마련함(안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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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71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종윤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1. 12. 6.

(3) 회 부 일 : 2021. 12.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감염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의 허가

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는 생물테러 이용 가능성이 높아 엄격

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의 출처, 보유관리, 취급자의 자격, 취급기록 등 관련 규정을 정

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는 질병관리청장

에게 30일 이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제출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

장은 생물테러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 관련 기록ㆍ보존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물

테러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제23조의4

및 제23조의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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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백종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82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종헌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12. 9.

(3) 회 부 일 : 2021. 12. 1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고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을 감염병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

한 필수예방접종을 12세 여아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당시 유행하는 감염

병 등을 고려하여 주요 감염병을 정하고 있어서, 필수예방이 필요한

감염병은 기본계획에서 제외되어 추진하고 있어서 이에 대하여 적절

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성적 접촉

을 통해 남녀 누구나 감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성별 구별없이 그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필수예방접종 감염병에 대하여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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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 대상을 성별

구별없이 만 11세와 만 12세 아동으로 확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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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84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태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12. 10.

(3) 회 부 일 : 2021. 12.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감염병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현행법상 집합제한 등 감염병 예방조치를 따른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

자의 영업손실에 대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손실보상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보상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특히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손실이 발행

한 업종으로 한정해 여행업·공연업·숙박업 등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됐음.

이에 공간제한, 인원제한 등으로 발생한 손실도 보상하는 한편,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상의 직·간접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도 마련하고자 함(안 제49조제1항제2호, 제70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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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규백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10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규백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1. 12. 27.

(3) 회 부 일 : 2021. 12.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염취약계층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

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고, 이 들을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ㆍ방역 물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감염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의료ㆍ방역물품을 지급하는 경우

를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이를 전체 감염병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

고,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감염취약계층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 포괄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감염취약계층을 돌보는 사람에게도 의료ㆍ방역 물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업

무의 특성상 병간호, 교육, 활동보조 등에 이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환경에 쉽게 노출되므로 건강권을 보장

할 필요가 있음.



- 9 -

이에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하고, 보호조치 대상을 전체 감염병으로 확대하며, 감염취약계층

을 돌보는 사람들에게도 의료ㆍ방역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

1항제18호 및 제4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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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춘숙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30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춘숙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2. 1. 7.

(3) 회 부 일 : 2022. 1. 1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규모 및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

치단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위기 단계의 조정 및 방역지침 행정명령

등의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동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행

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시

설 운영중단) 등의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 집합금지 등의 명령을 고의·악의적으로 위반

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운영중단 내지 폐쇄

명령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의

처벌 수위가 시설의 관리·운영자 대비 너무 낮다는 지적이 증가하는

등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중단 내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

해서도 처벌수위 상한선을 상향하여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및 제8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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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최춘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31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춘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2. 1. 10.

(3) 회 부 일 : 2022. 1.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2조제1항은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상

대적으로 부작용 가능성이 큰 백신을 ‘백신패스(방역패스)’라는 행정조

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접종을 강제하고 있음. 이에 헌법의 취지에 따

라 방역당국이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접

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

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게 함(안 제4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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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일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41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일준의원등11인

(2) 제 안 일 : 2022. 1. 14.

(3) 회 부 일 : 2022. 1.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

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

요성이 있음.

이에 감염병 관리 및 감염실태와 내성균 실태조사 및 의료기관 감

염관리 실태조사 주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감염병

의심자의 격리시설 지정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규정하고,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의료인

에게 의료기관 등에 한시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비용을 부담

하도록 하여 보다 빠른 감염병 대응을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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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제18조의4, 제39조의3, 제60조의3 및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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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배현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44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배현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2. 1. 17.

(3) 회 부 일 : 2022. 1.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Rotavirus) 감염증은 전 세계적으로 발병하

는 급성 위장관염으로 주로 영아와 어린 소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

병임. 특히 5세 미만 영유아 중 대부분이 한 번은 감염될 정도로 발병

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영유아에 대해 반드

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 생후 6주 이후인 신생아로 하여금 접종을 권고받아 시

행하고 있으나 비싼 접종비용으로 인해 접종을 포기하는 부모들이 발

생함.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로타바이러스 감염

증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신생아는 대상자 총 274,221명 중 21,728(7.

9%)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이에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의 장염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1

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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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배현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46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배현진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2. 1. 18.

(3) 회 부 일 : 2022. 1.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긴급도입의약품으로 긴급하고 안정적인 공급

을 고려하여 지정한 탓에 상대적으로 안전성 확보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임신부의 경우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다수

의약품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하지만, 정부는 “백신패스”라는 행정적 조치를 통하여 임신부에게도

예방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임신부는 자신과 태

아의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부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의무적으

로 실시하지 않도록 하며, 누구든지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지 않고 불이익을 제공하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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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무경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49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무경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2. 1. 21.

(3) 회 부 일 : 2022. 1.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2018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하여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에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

시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사람유두

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

련 고시에 따르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접종대상을 여아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가 성적 접촉을

통해 남녀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년 해당 연도에 12세이거나 12세에 이르게 되는 어린이 모

두에 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

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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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고민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72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고민정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2. 2. 10.

(3) 회 부 일 : 2022. 2.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요양서비스, 장애아돌봄,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사

회서비스 종사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감염병 진단검사를 요구받고 있으나, 이들 종사자 대부분

은 시간제 근로자로 감염병 진단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에 근로를 제공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심자로 격리되는 경우에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나 이에 대한 적절한 재정적 지원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필수적으로 감염병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유급휴가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필요한 비

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감염병 환

자 등 또는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돌봄 등의 직접적인 사회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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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경우에는 별도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하여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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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회 추천 위원으로 감염병관리위원회 과반 구성(조명희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국회 추천 위원은 여야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

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

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의 2분의 1 이상은 국회가 추천

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국회가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

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한 사람이

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외 교섭단

체가 추천한 사람에 국회의원 의

석수 비율에 따라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포함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

⑤ ----------제4항까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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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이라 함)

제9조1)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기구임.

같은 법 제10조2)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감염병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3.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

5.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에 관한 사항

6.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6의2.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제24조의 필수예방접종 및 제25조의 임시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이하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이라 한다)의 사전 비축 및 장기 구매에 관한 사항

6의3.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7.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8.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ㆍ치료 의료ㆍ방역 물품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

8의2. 제40조의2에 따른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8의3. 제40조의6에 따른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에 관한 사항

9.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

10.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

3.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4.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시ㆍ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현 행 개 정 안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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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

료인,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시·도지사협의체 또

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사람이 됨.

현재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위원장(질병관리청장), 부위원장(질병관리청

차장),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3)의 국장

급 임명직 위원 11명,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 등 위촉

직 위원 17명,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감염병관리위원회는 ｢감염병 예방법｣ 제9조제2항제8호의34)에 따라

‘개발 중인 백신 및 의약품의 구매·공급에 필요한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함. 이에 따라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슈가 되

었던 코로나19 백신의 구매·공급 계약 역시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결정된 바 있는데, 그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

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국방부, 식약처,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 해수부, 외교부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8의3. 제40조의6에 따른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에 관한 사항

제40조의6(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 ①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

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하여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

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

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대상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22 -

있어 국민 불신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백신 계약 등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들의 논의 과정 등을 국민에게

보다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개정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 내용의 공개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서는 위원 구성 보다 해당 내용의 민감성, 공개 시 정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 등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필

요가 있음.

개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개정안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를

국회 추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관련 정책 결정, 특히

백신 계약과 관련된 위원회 결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은 위원 과반수를 국회 추천인으로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결정의 내용은 공개 여건에 맞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

될 수 있다는 입장이며, 특히 백신 계약과 관련된 정보는 제약사와의

비밀유지협약 등의 이유로 비공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임.

이러한 소관 부처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 결정 과정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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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라는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심의 안건 및

내용, 회의록 등 관련 정보를 적정한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제도화하는 방안 등이 위원 구성 방법을 변경하는

것보다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일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방향인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위원회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회 혹은 정당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사입법례를 살펴보면,

①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

원회 등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성격을 띄는 위원회 조직이거나,

②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조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

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회 추천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입법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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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

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①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

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

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

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

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

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

한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

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

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

명하고, 이 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결정하며, 그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

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

안전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법제처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회가 추천하는 4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

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구성한다)과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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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

인력정책심의위원회 등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경우 국회 추천 인사보다는 분야별 전문가를 민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임.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

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

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 6. (생 략)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과 국회가 선출하는 8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

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 5.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

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으로 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 9.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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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

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

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과 제3호에 따른 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

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추

천하는 사람

3.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등에서 추

천하는 사람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

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

하는 사람

2.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단체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보건·의료 분야 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입법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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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위원회5)는 기본계획 수립,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조사·연구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그

직무 성격이 위원의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기보다는 감염병 분야의 전문

성을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와 같은 위원회 결정과정의 투명성·신뢰성, 위원회의 직무

특성, 여타 입법례의 규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염병관리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논

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감염병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3.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

5.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에 관한 사항

6.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6의2.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제24조의 필수예방접종 및 제25조의 임시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이하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이라 한다)의 사전 비축 및 장기 구매에 관한 사항

6의3.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7.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8.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ㆍ치료 의료ㆍ방역 물품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

8의2. 제40조의2에 따른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8의3. 제40조의6에 따른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에 관한 사항

9.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

10.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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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질병관리청: 신중검토) 각 영역별 관련 학회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

하고 있으며, 위원회 논의 내용의 공개대상 범위는 주요 시책 추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회 추천인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도 공개 여건에 맞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가 가능하므로, 법률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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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등록 관련 정보 제공 요청권 규정(최혜영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에 관한 기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

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

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

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

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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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

른 장애인등록에 관한 기록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 31 -

나. 검토의견

□ ｢감염병 예방법｣제76조의26)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

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인적사항, 처방전,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그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이에 따라야 하며,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한 의료기관,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는 ｢감염병

예방법｣제79조의2제3호7)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

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3.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4.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생 략)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

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

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동경로 정보

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3.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정보

시스템

⑤·⑥ (생 략)

⑦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⑧·⑨ (생 략)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의료

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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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에 관한 기록’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재 질병관리청은 장애인 코로나19 확진자8)에 대하여 2020. 11. 10. 이후

8) 장애인 코로나19 확진 현황 (자료: 질병관리청)

구분
‘20.11.10∼ ‘21.12.31 총계

확진자(명) 사망자(명) 확진자(명) 사망자(명) 확진자(명) 사망자(명)

장애인 25 3 9,466 337 9,491 340

비장애인 54,951 1,233 460,609 3,190 515,560 4,423

전체 54,976 1,236 470,075 3,527 525,051 4,76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

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

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

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

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

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

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삭제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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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기초역학조사서에 장애 유무를 표기9)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장애

유형, 증상, 장애 발생 원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질병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

의심자에 관한 장애인등록 기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해당 기록을 바탕으로 장애인 확진환자를 위하여 적절한 진

료 및 감염병 예방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개정

취지는 긍정적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감염병 예방법｣제76조의210)는 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자의 이동

9) 기초역학조사서 상의 장애유무 항목은 코로나19 대응 지침 제9-3판(20.11.10.)부터 적용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

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3.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4.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생 략)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

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

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

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3.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정보

시스템

⑤·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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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파악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는 조문으로, ‘장애인등록에 관한

기록’을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 요청이 가능한 정보의 범위

에 포함하는 것은 조문 취지와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법｣제76조의2는 실무에서 확진자

발생 시설의 전자출입명부 기록, 카드 사용 정보 등을 활용하여 코로

나19 확진자 및 접촉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조항으로, 동 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료의 범위 역시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등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

심자의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로 한정되어 있음.

반면, 개정안에서 ‘장애인등록에 관한 기록’을 질병관리청장 등이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취지는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맞춤형

감염병 예방·진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감염병환

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이동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감염 전파를

차단하려는 법 제76조의2의 규정 목적·취지와는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7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에 관한 기록’의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

자료 요청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는바, 개정취지를 잘

⑦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⑧·⑨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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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낼 수 있도록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감염병환자등이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

인인 경우에 한정하여 ‘감염병환자등의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에 관한

기록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질병관리청장 등이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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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질병관리청: 신중검토) 장애인 확진자에 맞는 감염병 예방 조치를 하

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함. 다만, ①현행법 제76조의2제1항은 감염병

예방 및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반 시 형사 처벌이 예정되어있

는 등 규제적 성격이나, 개정안은 장애인의 보호조치 강화를 주 목적

으로 함. 또한, ②장애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행정조사를 강제하는 것은

약국·법인·단체·개인에게 과도한 측면이 있고, 위 대상자들은 자료를

미비한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③

장애인 확진자에 맞는 감염병 예방 및 맞춤 진료는 현재도 진료 현장

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④개정 취지를 현행 법령에 반영하기 위

해서는 관련 내용을 법 제76조의2제1항이 아닌 법 제49조의2(감염취약

계층의 보호조치)11)에 포함시켜 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

단되며, 이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

해 보임.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호흡기와 관

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

설에 대하여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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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 시 전파매개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전용기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2)에 따라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의 적극적인 전파

매개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안 제35조의3 신설),

②이를 위반한 감염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감염병의심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2호의2 및 제83조제1항제5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조의3(재난 시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는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

가 발령된 후에는 국민 건강의 증

진 및 유지에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

로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78조(벌칙)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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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

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2의2. 제35조의3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한 감

염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3조(과태료) ①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35조의3를 위반하여 전파매개

행위를 한 감염병의심자

<신 설> ② 제76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출

입자 인적사항을 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

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

지와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⑥ ------ 제5항까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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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

제2항13)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바 있음(2020. 2. 23.).

이처럼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 엄중하여 주의 단계 이상의 예·

경보가 발령된 경우 악의적인 방역 비협조 행위, 감염병 전파 행위를

행하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에 관하여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감염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의 적극적인 전파매개행위를 명시적

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감염병 전파매개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의 신설을 통해 원활한 방역

행정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감염 전파 차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35조의3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전파매개행위’의

범위가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

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 발령 후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

으로 ‘전파매개행위’를 한 감염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

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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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형사처벌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

확성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

인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

그런데 안 제35조의3에 따른 ‘전파매개행위’의 경우, 그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감염병환자가 다중이용시설에 빈번하게 출입

하거나 사적 모임에 참석한 경우 이를 적극적인 전파매개행위의 일종

으로 볼 수 있을지, 감염병의 종류, 증상 등에 따라 전파매개행위의

범위를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지 등 구성요건의 해석 및 처벌의 기준

이 명확하지 않음.

참고로, 유사입법례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19조14)에서 감염

인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25조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 역시 ‘전파매개행위’의 의미 등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죄

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

이 제청15)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사 중에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15) 2019년 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신진화 판사 위헌법률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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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이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염 전파 행위의

금지에 관한 조항들을 이미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의 금지 규정 신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컨대, ｢감염병 예방법｣제79조의316)에서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등을 거부하거나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

4. 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5.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

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

가(自家)치료,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이하 “시설치료”라 한다) 또는 의

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2.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3. 감염병의심자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

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1. - 5. (생 략)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

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

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③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⑦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조사ㆍ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

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

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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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81조의2제2항17)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 제79조의3 각

호의 죄를 범하여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감염병 예방법｣제72조의218)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방역지침 위반, 방역 조치 불응 등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감염병 전파 행위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이미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위반행위 벌칙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거짓진술 또는 거짓자료제출・은폐

방역관의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 위반

2년 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벌금

(법 제79조제1호및제4호)

입원・치료・격리 조치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79조의3)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제1급감염병의심자

이동수단 제한, 감염 여부 검사, 조사·진찰 등 강제처분 불응

집합 제한・금지 조치 위반 등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0조제2호의2·제5호·제7호)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장소・시설의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83조제2항)

방역지침 준수명령을따르지아니한장소・시설・운송수단이용자 등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83조제4항)

< 현행법에 따른 감염 전파 관련 행위 처벌 규정 >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형의 가중처벌) ② 제79조의3 각 호의 죄를 범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의2(손해배상청구권)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위반

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

상금 등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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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①적극적 전파매개행위라는 동일한 행위태양에 대하여 위반

행위자가 감염자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감염병의심자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위반행위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

인지, ② 개정안과 같이 전파매개행위에 관한 금지 규정을 두려는 경우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정하여 금지할 필요

가 있을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법제적 측면에서는, 개정안은 ‘감염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감염병 예방법｣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용어로 그 의

미가 불분명하므로,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감염병환자’ 혹은 ‘감염병

환자등’19)의 용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

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

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

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

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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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질병관리청: 신중검토)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전파차단 방역조치 및 예

방조치는 현행 ｢감염병 예방법｣제47조 및 제49조를 통해서 이루어지

고 있으며, 감염병환자등이 이를 위반 시 법 제80조 및 제83조를 통해

처벌이 가능함. 또한,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

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경우에도 행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제72조의2에 기 마련되어 있음. 위 조항들의

입법취지에 근거하여 볼 때, 전파매개행위 또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행법과 전파매개행위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법 제78조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재난 시에 한

정하여 특별히 강화된 금지조치를 규정할 실익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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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한 없는 자의 인적사항 수집 및 이용 금지(전용기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감염병환자등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한 출입자

인적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가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제9항 및 제83조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 ⑧ (생 략)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

호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관리ㆍ운

영하는 시설에서 개인정보처리자

가 아닌 자가 감염병환자등의 이

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

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입자

인적사항을 수집하거나 이를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생 략)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3조(과태료) ①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35조의3를 위반하여 전파매개

행위를 한 감염병의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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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 ｢감염병 예방법｣제49조20)는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

하여 시설 관리자·운영자·이용자 등에게 출입자 명단 작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의2제1항21)은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

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

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 제76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출

입자 인적사항을 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

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

지와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⑥ ------ 제5항까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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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개인 등에 감염병

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

적사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 등에 근거하여,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 추적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시설 출입자

명단을 관리하여 왔는데, 수기 출입명부 작성의 경우 시설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이 공공연히 기재되어 있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개정안은 이처럼 감염병환자등의 이동 경로 파악을 위하여 작성되는

시설 출입자의 인적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22)가 아닌 자가 수집·이용하

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출입자 인적사항을 수집·이용한 자

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보호법｣제71조제2호23)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3.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4.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3)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

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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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와, 그 사정을 알면

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24)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

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

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

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

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24)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

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

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

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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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소홀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가 개인정보처리자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경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벌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시설 출입자의 인적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가

수집·이용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방역 조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미연에 방

지하려는 개정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가 개인정보처리자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에서 출입자 인적사항을 수집·이용한 경우에는

정보 취득·수집 방법의 정당성을 불문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25)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

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

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50 -

받은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음.

예컨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을 준수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출입자 인적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가 제공받은

출입자 인적사항을 수집·이용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가 출입자 인적사항을 수집·

이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과태료 부과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인정보 보호법｣제75조제1항26)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

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6)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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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5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 행위와 안 제83조

제2항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의 출입자 인적

사항 수집’ 행위는 권한 범위 밖의 개인정보 수집 행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태료 상한 수준이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지, 과태료 상한을

달리 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

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

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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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질병관리청: 신중검토) 개인정보를 허가 없이 수집 또는 이용하는 악

의적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금지하여 방역 행정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

는 개정취지에 공감함. 다만, 현행법 체계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

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별도의 제공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

를 취득할 수 없고, 정식 경로에 따른 정보 취득이 아닌 개인정보처리

자의 안전조치 의무 소홀에 따른 정보 수집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등에 관련 처벌 규정이 기 마련되어 있음에 따라 본 조 신설로

인한 개정실익이 적을 것으로 검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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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감독 강화(최종윤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①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자가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생물

테러감염병병원체를 제출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이를 이용하여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3조의3). 또한, ②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이 생물테러감

염병병원체를 포함한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할 수 없도록 취급자 결격사

유를 신설하며(안 제23조의4 신설), ③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자가

그 취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6 신설 및 제83조제3항제1호).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850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50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3조의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①⋅② (생 략)

제23조의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

병관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고위험병원체를 취급

하는 사람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③ ------------------------

--------------------------

--------------------------

----. ------생물테러감염병병

원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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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

가를 받은 자가 속임수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물

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

원체 보유자”라 한다)는 해당 생

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일부

터 30일 이내에 해당 생물테러감

염병병원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

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생물테러감

염병병원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유허가를 받은 생물테러

감염병병원체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유전자

정보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신 설> ⑥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

병병원체 보유자가 제4항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생물테러감

염병병원체가 보유허가를 받은 생

물테러감염병병원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물테러감염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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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원체 보유자에게 다시 제출할 것

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물

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자는 생물

테러감염병병원체를 요구일부터 6

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1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신 설> 2. 제6항을 위반하여 생물테러감

염병병원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

고 또는 허가취소의 방법 및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7항----------

---------------------변경신

고, 허가취소 또는 생물테러감염

병병원체 제출---------------

--------------------.

제23조의4(고위험병원체의 취급 기

준) ① 고위험병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만 취급할 수 있다.

제23조의4(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

러감염병병원체의 취급 기준) ①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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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취급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

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

는 사람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에게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6(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

급에 관한 기록 및 보관) 생물테

러감염병병원체 보유자는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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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

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에 관한

사항(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기

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7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79조의2(벌칙) ---------------

--------------------------

--------------------------

----------.

1. 제2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고

위험병원체를 취급한 자

1. 제23조의4제1항 및 제2항--고

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

2. 제2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고

위험병원체를 취급하게 한 자

2. 제23조의4제3항----------고

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83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8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 제23조의6에 따른 생물테러감

염병병원체 취급에 관한 사항

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 제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2.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

의 조치를 거부한 자

3. 제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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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 고위험병원체27)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

병병원체를 의미함.

｢법률 제18507호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시행

예정법”이라 함)에서는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관련 사항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반입하려

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고위험병원체의 종류)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종류는 별표 1(붙임1)과 같다.

현 행 개 정 안

3.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

지 아니한 자

4.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자

4.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

지 아니한 자

5.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

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6. 제53조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

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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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는 취급시설을 갖추는 등 요건을 갖추어 반입 허가를 받도록 하

는 등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고위험병원체 중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생물테러

감염병병원체28)는 그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같은 법 제23조

의2에서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감염병병

원체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라 한다)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사환자로부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분리한 

후 보유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유 즉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

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6(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라 한다)란 별표 4에 따른 병원체를 말한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질병관리청 고시)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탄저

나. 보툴리눔독소증

다. 페스트

라. 마버그열

마. 에볼라열

바. 라싸열

사. 두창

아. 야토병

제5장 고위험병원체

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신고) ①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

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

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병원체를 분양ㆍ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과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

< ｢감염병예방법 시행예정법｣고위험병원체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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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고위험병원체를 보유ㆍ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작성ㆍ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

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

치ㆍ운영하고 있는 자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

2.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둘 것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수 장소를 지정하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동계

획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인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허가 취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①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

는 그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

치ㆍ운영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

로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위험병원체 취

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그 내용

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

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⑧ 질병관리청장은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는 자가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

수사항 및 제9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설치ㆍ운영 허

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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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

가 내용 또는 신고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보유하고 있는 고

위험병원체를 9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

은 본문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폐기 및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제2항의 기한 이내에 폐기 및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폐기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폐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

로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이하 “생물테러감염

병병원체”라 한다)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사환자로부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분리한 후 보유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유 즉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내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

야 한다. 다만,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또는 허가취소의 방법 및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고위험병원체의 취급 기준) ① 고위험병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

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 외의 분야를 전공하고 2년 이상

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

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각 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 ①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은 고위험병원체의 안

전한 취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

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교육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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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페스트균, 탄저균, 보툴리눔균,

야토균, 에볼라 바이러스, 라싸 바이러스, 마버그 바이러스, 두창 바이

러스 등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에 포함되며,

｢감염병 예방법｣제23조의2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별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2월 기준으로 26개 기관에

서 페스트균 17주, 탄저균 178주, 보툴리눔균 190주, 야토균 11주 등

총 396주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음.

세균(4종) 바이러스(4종)

가. 페스트균(Yersinia pestis)

나. 탄저균(Bacillus anthracis). 다만, 탄저

균 중 탄저균 스턴(Bacillus anthracis

Sterne)은 제외

다.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라.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가.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나. 라싸 바이러스(Lassa virus)

다. 마버그 바이러스(Marbug virus)

라.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출처: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4]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

구분 페스트균 탄저균 보툴리눔균 야토균 합계

공공기관 수
(균주 수)

2
(17)

5
(174)

4
(114)

4
(11)

5*

(316)

교육기관 수
(균주 수)

1
(4)

1
(3)

1*

(7)

민간기관 수
(균주 수)

20
(73)

20
(73)

합 계
2
(17)

6
(178)

25
(190)

4
(11)

26*

(396)

자료: 질병관리청(2021. 12. 기준)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은 중복된 기관 수 반영
* 분리 247주, 분양(양도) 80주, 수입 48주, 미상 21주

< 기관별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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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최근 질병관리청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국내 보툴리눔균 보유기관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리

실태 일제조사29) 결과에 따르면, 균 취급자 보안관리, 균주 불법 취득

등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가 미흡한 사항들이 다수 확인되었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자의 이직을 통

한 균주 탈취 의혹이 제기되거나, 취급자가 정신건강상 문제로 고위험

병원체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주변의 종용에 넘어가 타 기

관에 병원체 매매·양도를 시도한 사례 등30) 인적 보안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설명임.

또한, 연구개발 전 과정을 기록하는 연구노트 등 기록 작성 및 관리를

의무화31)하는 규정이 없고, 전체 염기서열과 같은 병원체 유전정보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균주 분리 사실 여부 확인에 한계32)가 있

었다는 설명임.

□ 이에 개정안은 ①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자가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유 병원체를 제출하도록 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29) 2020.12.2∼12.11. 24개 기관 서면조사, 2021.2.3∼3.4. 11개 기관 현장조사

30) 고위험병원체 인적 보안관리 미흡 사례(자료: 질병관리청)

(사례1) 고위험병원체 취급자가 퇴직하면서 관련 자료를 인쇄하여 외부로 반출하려는 시도 확인

(사례2) 신체 및 정신건강상의 이유로 고위험병원체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여 시설 폐쇄 명령 및 고위험병원체  

    봉인 조치. 해당 기관은 국내 여러 기관에 고위험병원체 분양을 시도함

(사례3)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의 동종 업계 이직 다수 확인

31) 균 분리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7개 기관 중 5개 기관은 일자별, 실험과정별 실험노트 미 

작성, 2개 기관은 실험노트가 부재하였음. 

(출처: 보툴리눔균 등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안전관리 강화 추진,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1. 6. 3.)

32) 국내에서 분리된 것으로 신고된 일부 기관의 균주는 미국 분리 균주와의 유사성(유전자 서을의 일치도)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99.99% 이상 유사)되었음.

(출처: 보툴리눔균 등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안전관리 강화 추진,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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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

유자가 그 취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허위

신고 및 불법 거래를 방지하고, 생물테러 등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에

의한 사고 발생 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33)하여 신속하게 병원체 기원

을 유추,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③또한,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 등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포함한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할 수 없도록 취급자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인적 보안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는 생물테러 등 사고에 의해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

는 만큼, 미비점이 확인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23조의4제2항제2호는 정신질환자가 고위험병원체 등을 취

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는데,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고위험병원체

취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서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편승하여 법률

로써 사회복귀 및 통합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33)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전체염기서열 분석, 유전체 다양성 분석 및 분자역학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 대응할 계획이라는 설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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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조치라는 취지로, 정신장애인의 자격·

면허의 취득을 제한하는 법령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2018. 4. 25.).

이를 반영하여 정신질환자가 면허·자격 등을 취득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 현행 의료·보건 분야의 법률

대부분은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

정하는 사람’은 결격사유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결격사유를 두는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

는 것으로 필요 최소한으로 행해질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고위험

병원체 취급자에 관한 결격사유에서도 유사한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음.

법령명 결격사유 조항

공중위생

관리법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제7항

〈위생사 면허 발급 결격사유〉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3. 이 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식품위생법

제54조(결격사유)

〈조리사 면허 발급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유사입법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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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개정안 제23조의4 및 제79조의2제1호·제2호 및 부칙 제3조에서는

고위험병원체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령 체계상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는 고위험병원체에 포함되는 개

념임34)을 고려할 때, 조문 수정이 필요해 보임.

법령명 결격사유 조항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다만,

같은 조 제4호나목에 따른 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4. 조리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약사법

제5조(결격사유)

〈약사면허또는한약사면허발급결격사유〉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약사면허또는한약사면허를받을수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3.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약사법」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ㆍ「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ㆍ「의료법」

ㆍ「형법」제347조(거짓으로약제비를청구하여환자나약제비를지급하는기관또는

단체를속인경우만해당한다. 이하같다), 그밖에약사(藥事)에관한법령을위반하여금고

이상의형을선고받고집행이종료되지아니하였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되지

아니한자

5.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藥事)에관한법령을위반하여면허취소의처분을받고2년이지나지아니한자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의료인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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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현행법 제23조부터 제23조의5까지는 고위험병원체에 관한 규

정으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에 대하여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당연히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에도 적용되는 조항임.

개정안과 같이 제23조의4 및 제79조의2 및 부칙 제3조에서만 고위험

병원체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이중으로 명시할 경우, 현행법상 다른

고위험병원체에 관한 규정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등 법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임.

□ 한편, 안 제23조의5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에 관한 기록 및 보

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자의 취급 기록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는데,

현행법 제21조제6항35)에서 이와 유사하게 고위험병원체 보유·관리자의

기록 작성 및 제출 의무를 이미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의 조문을 신설

하기보다는 동 조항 후단에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자의 취급사항

기록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부칙과 관련하여서는, 부칙 제2조 적용례에서는 안 ‘제23조의3

제4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물테러감

염병병원체 보유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34)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36종 중 생물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병원체 

8종이 현재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로 지정되어 있음.  

3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신고) ⑥ 고위험병원체를 보유ㆍ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병

원체 보유현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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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3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역시 종전에 보유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적용례상 인용조문을 ‘안 제23조의3제4항

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으로 확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23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례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안 제2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병원체를 제출하

지 않은 보유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질병관리청

장이 제출을 재차 요구하고 불응 시 보유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

부 등의 판단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임.

□ 또한, 부칙 제3조에서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결격사유)을 이 법

시행 이후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자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자로 본다’고 규정

하여, 이 법 시행 이전에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고 있던 자는 신설된

결격사유 조항과 무관하게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는 신설된 결격사유가 적용됨에 따라 기존에 고위험병원체 취급 업

무를 수행해오던 자가 업무 수행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함으로써 개정 전 법률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이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은 이 법 개정 이전 고위험병원체 취급자 중

안 제23조의4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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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취급자로 인정한 부칙 제4조는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고위험병원체 취

급자의 우발적·의도적인 병원체 유출 행위 발생 시 국민건강상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법 개정 이전까지 인정된 고위험병원체 취

급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도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할 수 없도록

부칙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결국, 개정안 시행 이전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에 대하여 신설된 결격

사유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는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개정 전 법률에 대한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비교형량을 통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맥락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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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질병관리청: 일부수용) 안 제23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

금 병원체를 취급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한편,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개정 이전 고위험병원체 취급자 중 제23

조의4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위험병원체 취급자로 인

정하는 것은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 개정 취

지에 맞지 않음. 기존 고위험병원체 취급자라 하더라도 법 개정 이후

제23조의4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

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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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병원체의 종류(총 36종, 시행규칙 별표1)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8종) : 페스트균, 탄저균, 보툴리눔균, 야토균, 에볼라바이러스, 라싸

바이러스, 마버그 바이러스, 두창 바이러스

붙임1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자료: 질병관리청)

세균 및 진균(14종) 바이러스 및 프리온(22종)

가. 페스트균(Yersinia pestis)

나. 탄저균(Bacillus anthracis). 다만, 탄저균
중 탄저균 스턴(Bacillus anthracis Sterne)은

제외한다.

다.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sis, Brucella suis)

라. 비저균(Burkholderia mallei)

마. 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udomallei)

바.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사. 이질균 (Shigella dysenteriae type 1)

아. 클라미디아 시타시(Chlamydia psittaci)

자. 큐열균(Coxiella burnetii)

차.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카.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타. 홍반열 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파. 콕시디오이데스균(Coccidioides immitis,

Coccidioides posadasii)

하. 콜레라균(Vibrio cholerae O1ㆍO139)

가. 헤르페스B 바이러스(Cercopithecine herpesvirus 1,
Herpes B virus)

나. 크리미안콩고출혈열바이러스(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
다. 이스턴이콰인뇌염바이러스(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라. 에볼라바이러스(Ebola virus)
마. 헨드라바이러스(Hendra virus)
바. 라싸바이러스(Lassa virus)
사. 마버그바이러스(Marbug virus)

아. 원숭이폭스바이러스(Monkeypox virus)
자.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
차. 리프트벨리열바이러스(Rift Valley fever virus)
카. 남아메리카출혈열바이러스(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 Flexal, Guanarito, Junin,
Machupo, Sabia)

타. 황열바이러스 (Yellow fever virus)
파. 서부마뇌염바이러스(We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하. 진드기매개뇌염바이러스(Tick-borne encephalitis
complex virus; Central European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Far Eastern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Siberian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Kyasanur

Forest disease virus, Omsk haemorrhagic fever virus)
거. 두창바이러스(Variola virus)
너. 소두창바이러스(Variola minor virus, Alastrim)
더. 베네주엘라이콰인뇌염바이러스(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러.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코로나바이러스(SARS-CoV)

머.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바이러스(인체유래
H5N1, H7N7, H7N9). 다만, 해당바이러스중
세계보건기구가백신후보로인정하는바이러스(백신
후보주) 제외한다.

버. 고위험인플루엔자바이러스(1918 influenza virus의
8개병원성유전자중하나이상의유전자를포함하는

influenza virus)
서. 전염성해면상뇌병증병원체(Transmission of
spongiform encephalopathy agent;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prion,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prion)

어. 중동호흡기증후군코로나바이러스(MERS-C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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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 관리대책 수립·시행(백종헌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질병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사업계획, 추진방법, 교육, 홍보 등 사항을 담고 있는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의2(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질병 관련 체계적 관리대책)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

과 협의하여 제24조에 따른 필수

예방접종이 필요한 질병과 관련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하 이 조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질병

관련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업

계획 및 추진방법

2.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질병

관련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의 필수예방접종이 필요

한 질병 관련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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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는 감염병을 심각도·

전파력·격리 수준에 따라 제1∼4급감염병으로 구분하고 있음.

구분 정의 예시(일부)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읍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 사스, 메르스

제2급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제3급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말라리아, 후천성면역결핍증

제4급감염병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인플루엔자, 매독, 수족구병,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감염병 분류체계 개요 >

* 질환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중심으로 1급부터 4급으로 분류

현 행 개 정 안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필수예방

접종이 필요한 질병 현황을 조사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을 수

립ㆍ시행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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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중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별도로 지정하여 예방접종

비용 전부를 지원36)하고 있는데,

현재 ｢감염병예방법｣제24조37) 및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질병관리청 고시)38)에 따라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사람유

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등 총 18종의 감염병이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음.

□ 개정안은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

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체계적 관리를 위한

36) 서울의 경우 30%, 그 외의 경우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음. 

3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

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38)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질병관리청 고시)

제1조(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질병관리

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티푸스 

2. 신증후군출혈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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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추진방법, 교육, 홍보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질병 현황을 조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매년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질병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대책을 수립할 경우, 정확한 실태 파악에 근거한 효과적

인 감염병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질병의 발생률이 높은 편이나 체계적인 예방접종에 따라 감염병

예방효과가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감염병을 위주로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선정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

병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개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서 기본계획 수립 등 유사한 내용을 이미

규정하고 있는바,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에 한해서만 관리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

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현행 ｢감염병 예방법｣제4조39)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3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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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법｣제7조40)는 질병관리청장이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41)에는 디프

테리아, 폴리오, 홍역 등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발생현황, 관리

현황 및 문제점, 추진계획 등에 관한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

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4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2의2.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3의2.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41)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원헬스 기반 공동 대응체계 강화 2018∼2022)

3-2.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기반 마련(p. 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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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라 ｢감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위 기본계획과 별개로,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에 한하여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경우,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개정 취지와 달리 유사한 계획을 이

중으로 수립하는 데에 따른 행정상 비효율 및 집행 체계상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42).

□ 둘째, 안 제24조의2제3항은 관리대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질병 현황을 조사

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서 이미 감염병 관리를

위한 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추가 조문 신설의 실익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감염병 예방법｣제17조43)는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가 감염병의 관리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44)는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42) 참고로, 개정안 제안이유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당시 유행하는 감염병 등을 고려하여 

주요 감염병을 정하고 있어, 필수예방이 필요한 감염병은 기본계획에서 제외되어 추진’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관리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이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필수예방이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사항을 기(旣)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임.   

4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실태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

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

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

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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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거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감염병에 대한 감시는 이와 같은 실태조사

및 역학조사, 의사·보건소장 등의 신고·보고45)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운영규정(질병관리청

예규 제66호)｣에 따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46)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지정, 감염병 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질병 현황 조사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기보다는 기존의 조사 체계를 활용하여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집행상 혼선을 방

지하는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4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

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②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

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46)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방접종을 하여야 할 감염병의 지정 또는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4.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퇴치 및 박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감염병관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감염병

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위원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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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질병관리청: 신중검토)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 정책을 보다 근

거에 기반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에 공감함. 그러나

국가예방접종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과 코로나19 이후 신종감염병 대비

를 위해서는 의사결정 체계 및 대응조직을 우선 강화할 필요가 있으

며, 종합대책 수립뿐만 아니라 백신 도입, 유통·보관 등 접종 전 절차

에 따라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예방

접종 준비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예

방접종 관련 규정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함. 한편, 현재 필수예방접

종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제4조, 제24조제17호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운영규정｣(질병관리청 예규 제66

호)에 따라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신중검토) ｢감염병 예방법｣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운영

규정｣(질병관리청 예규 제66호)에서 유사 내용을 이미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 실익이 없음.



- 80 -

7. HPV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 명시(백종헌의원안, 한무경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재 질병관리청 고시47)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유두종바이

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의 대상을 법률로 격상하여 규정하면서, 만

11세∼12세 남아를 접종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 백종헌의원안은 ‘만 11세와 만 12세 아동’을, 한무경의원안은 ‘해당

연도에 12세이거나 12세에 이르게 되는 어린이’를 각각 접종대상으로

규정하였음.

47)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 1]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⑭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접종대상

∙해당 연도에 만 12세에 달하거나 만 12세∼26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만 12∼14세 여성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2가 또는 4가)으로 2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만 15∼26세 여성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2가 또는 4가)으로 3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현 행 백종헌의원안 한무경의원안

<신 설> 제24조의3(아동에 대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4조제1항제16

호의 사람유두종바이

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만 11세와 만

12세 아동에 대하여

제24조의2(어린이에 대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1항제16호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에 12

세이거나 12세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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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백종헌의원안 한무경의원안

예방 백신을 사용하

여 관할 보건소를 통

해 예방접종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

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

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접종의 시기ㆍ방법 등

에 관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게 되는 어린이에 대

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예방접종을 실

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

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

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접종의 시기ㆍ방법 등

에 관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특별자치도ㆍ시

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한다.

제64조(특별자치도ㆍ시

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

-------------------

----------------.

제64조(특별자치도ㆍ시

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

른 예방접종에 드

는 경비

2. -----제1항, 제24

조의3제1항 및----

----------------

--------

2. 제24조제1항, 제24

조의2제1항------

----------------

--------

3.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

라 의료기관이 예

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3. -----제2항, 제24

조의3제2항 및----

----------------

----------------

----------------

3. 제24조제2항, 제24

조의2제2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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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는 주로 인간을 포함

한 동물의 피부와 점막에 감염을 유발하는 DNA 바이러스로,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서 현재 약 190여 형(type)

의 HPV가 알려져 있음48).

자궁경부암, 질암, 항문암, 구강암, 구인두암, 생식기 사마귀와 재발성

호흡기 유두종 등이 HPV 감염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HPV 16 및 18

유전형은 자궁경부암 원인의 70%를 차지하며, HPV 6 및 11 유전형은

생식기 사마귀 원인의 90%를 차지함49).

(단위: 건)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전체

전체 119 2404 3014 2049 1880 1312 451 50 11279

남성 0 40 41 11 7 2 3 0 104

여성 119 2364 2973 2038 1873 1310 448 50 11175

주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제4급 감염병으로 표본감시 대상임.

자료 :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현황(2021) >

48) 출처: 질병관리청(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2017 재인용)

49) 출처: 질병관리청(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2017 재인용)

현 행 백종헌의원안 한무경의원안

또는 일부 -------- ---------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4. ∼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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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V 감염증은 현행법 제24조제1항제16호50)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대상

이며, 그 접종대상 및 시기 등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 고시에서 정하고 있음.

현행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51)에 따르면,

HPV 감염증의 예방접종 대상은 ‘해당연도에 만 12세에 달하거나 만

12세∼26세 여성’임.

질병관리청은 2021년까지는 만 12세 여아에게 총 2회 접종을 지원하여

왔으나, 2022년부터는 예방접종 지원 시기를 놓친 만 13세 이상 여성

들에 대하여도 접종을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접종률을 제고하고 HPV

로 인한 질병의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하여, 그 대상자를 만 13세

∼17세 여성 청소년(2004. 1. 1. ∼ 2008. 12. 31. 출생자), 만 18세∼26

세 저소득층 여성(1995. 1. 1. ∼ 2003. 12. 31. 출생자)에까지 확대하

5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

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③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제58조제1호에 따른 용법 및 용량 등을 따르되,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ㆍ시기 및 주의사항은 영 제

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 

51)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2조(적용대상) 예방접종 적용대상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된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

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제5조(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제2조에 규정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⑭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접종대상

∙해당 연도에 만 12세에 달하거나 만 12세∼26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만 12∼14세 여성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2가 또는 4가)으로 2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만 15∼26세 여성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2가 또는 4가)으로 3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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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원하고 있음.

대상
(기존)

만 12세 여아
만 13세∼17세
1차 접종 완료 여아

만 13세∼17세
미접종 여아

만 18세∼26세
저소득층 여성

기 접종 여부 미접종 1차 접종 완료 미접종 미접종

대상자 수 447,262명 126,002명 161,751명 102,578명

지원 횟수 총 2회 1회 추가 지원
총 2회 총 3회 지원

목표 접종률 85% 67.45% 50.0%

자료: 질병관리청

< HPV 예방접종 2022년 지원 대상자 확대 현황>

□ 그런데 최근 남성이 HPV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HPV로 인한 감염증

에 대한 감염률이 더욱 감소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 대상을 여아

뿐만 아니라 남아에게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

기되고 있음52).

백종헌의원안 및 한무경의원안은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HPV 감염

증의 예방접종 대상을 만 12세 여아 뿐 아니라 남아에게까지 확대53)할

것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HPV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

호하려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52) HPV 예방접종 남아 확대 관련 해외사례 및 권고 현황 (자료: 질병관리청)

○ 115개 국가에서 현재 HPV 백신을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도입

(출처: Overview of the Efficacy of Human Papillomavirus Virus Vaccines, Review Article, 2020.) 

- 42개국에서 현재 HPV 백신을 도입하여 남아에게도 접종 중이며, OECD 국가 38개국 중 26개국에서 남아 접종을 

시행하고 있음

○ 대한감염학회 HPV 예방접종 권장사항(출처: 성인예방접종 3판, 대한감염학회, 2019, 161-172p) 

- 권장대상: 9∼21세 남성 

- 남아 적응증

  · HPV 16, 18이 관련하는 음경암, 구강암, 구인두함, 항문암 및 HPV 6, 11이 관련된 생식기 사마귀와 재발성호흡

기 유두종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11∼12세 남아에게 접종 권고

  · 남아가 HPV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미래 성파트너의 자궁경부암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53) 백종헌의원안은 ‘만 11세와 만 12세 아동’을, 한무경의원안은 ‘해당 연도에 12세이거나 12세에 이르게 되는 어린

이’를 각각 접종대상으로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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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접종대상 확대에 따른 비용·편익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적절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접종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상기한 바와 같이 질병관리청은 2022년부터 HPV 감염증 접종 대상을

기존 만 12세 여아에서 만 13세∼17세 여성 청소년, 만 18세∼26세

저소득층 여성에까지 확대하였는데, 백종헌의원안 및 한무경의원안에

따를 경우 만 12세 남아는 접종 대상자에 새롭게 포함되지만, 만 13세

이상 여성은 법정 접종 대상자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HPV 접종대상자의 적정 확대 범위 및 확대 우선순위에 따른

접종 효과성, 소요 재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에 법 개정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은 현재 남성의 HPV 예방접종 대상자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연구용역54)이 진행 중이므로, 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바, 이와 같은 소관

부처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접종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HPV 감염증

예방접종에 대해서만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그 접종대상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법 체계상 바람직한 입법조치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4)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 확대를 위한 비용-효과분석」(2021. 1. 27 ∼ 2023. 1. 26, 한국보건의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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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체계상 법률에서는 필수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종류만 규정하고,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접종시기 등은 예방접종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55)하고 있음.

이러한 법 체계를 고려할 때, 여타의 필수예방접종과 달리 HPV 감염

증 접종에 대하여만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그 접종대상을 법률에 명

시하기 보다는 고시에서 접종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체계적합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접종대상을 규정할 경우 사회 환경 변화

에 따라 대상자의 범위를 탄력적·신축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접종대상 등 예방접종 실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의료현장의 상황,

5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③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제58조제1호에 따른 용법 및 용량 등을 따르되,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ㆍ시기 및 주의사항은 영 제

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2조(적용대상) 예방접종 적용대상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된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

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 법 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제1조에 규정된 장티푸스, 신증후

군출혈열

제5조(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제2조에 규정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⑭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접종대상

∙해당 연도에 만 12세에 달하거나 만 12세∼26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만 12∼14세 여성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2가 또는 4가)으로 2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만 15∼26세 여성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2가 또는 4가)으로 3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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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판단, 국민의 수용성,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할 전문적 사항으로, 현행과 같이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할

때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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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질병관리청: 신중검토)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는 고시 개정을 통해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현재 ｢HPV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비용·효과 분석｣연구용역이 실시 중임. 연구결과를 토대로 과학

적 근거, 비용·효과성 확인, 소요 재정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 후 남아

확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므로, 당장 입법 수용이 어려움.

□ (기획재정부: 신중검토) 현행 법 체계상 감염병 예방접종의 대상 등을

정하는 것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으며, 예방접종 기준과 대상에 대한

내용은 법이 아닌 질병관리청 고시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므로, 법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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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집합·제한 금지 조치로 영업상 손실 발생 시 지원 근거 마련  

(정태호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장 또는 영업장의 사용·인원·운영

시간 등의 제한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집합·제한 금지

조치의 일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안 제49조제1항제2호), ②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집합·제한 금지 조치로 영업상 직·간접적인 손실이 발생한

업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

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

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

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

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2. ----------------------------

---------------------제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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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56)는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

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5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

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현 행 개 정 안

금지하는 것 업장 또는 영업장의 사용·인원·

운영시간 등의 제한을 포함한다)

------------------

2의2. ∼ 14. (생 략) 2의2. ∼ 14.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0조의7(업종 지원) ① 보건복지

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상 직ㆍ간접적

인 손실이 발생한 업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의 대상 및

범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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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항을 근거로 정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그 확

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 업종 제한,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

다양한 형태의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해왔음.

한편, 동 조항에 따른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

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57)이 개정(2021. 10. 8.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 [붙임1]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황

개정안은 ①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금지 조치에 사업

장 또는 영업장의 사용·인원·운영시간 등의 제한이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안 제49조제1항제2호)함으로써, 사용·인원·운영시간 등의 제한

으로 인한 손실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고,

57)｢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 10. 8. 시행)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

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

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

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손실보상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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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영업상 직·간접적 손

실이 발생한 업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안 제70조의7 신설)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① 법 제49조제1항제2호 개정과 관련하여, 현재도 제49조제1항

제2호의 집합 제한·금지 조문을 근거로 사용·인원·운영시간 제한 등이

시행되고 있어 법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제안이유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은 여행업, 숙박업, 공연업 등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업종도 손실보상의 대상에

추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이와 같은 개정 취지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근거 법률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제1항58)의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사용인원 제한으로 인한 영업상 손실이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

됨을 명시59)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3846호)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임.

58)｢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 10. 8. 시행)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

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5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

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정태호 의원안) 영업장소 사용 제한, 사용인원 제한 및 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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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② 안 제70조의7의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경영상 손실보상에 관한 조항이 이미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감염병 예방법｣에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업종에 대한 지원 규정을 추가로 마련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ⅰ) ｢감염병 예방법｣은 국민의 건강 증진·유지를 목적60)으로 하는 법

으로, 동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손실보상61)은 정부의 시설 폐쇄, 업무

정지, 소독 등 방역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직접적

손실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ⅱ) 그 외 집합 제한·금지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손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할하고 있다는 점,

ⅲ) 영업상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 업무까지 방역 주관부처인 보건복지

부가 담당할 경우 방역업무 역량 집중이 어려워 방역 활동에 오히려

60)｢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의2.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2호

의2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ㆍ경유하거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

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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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염병 예방법｣에 영업상 직·간접적인 손실이 발생한 업종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기보다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의 개정을 통하여 손실보상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경영상

직·간접적인 손실까지 손실보상의 범위에 포함62)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3846호)이 기 발의되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임.

□ 이 외에도, 방역 조치는 전국민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인

바,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영업상 직·간접적인 손실이 발생한 업종에

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직·간접적인 손실’의 범위를 산정하고

직·간접적인 손실이 발생한 업종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

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

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정태호 의원안) 경영상 직간접적인 손실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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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① 법 제49조제1항제2호 개정과 관련하여, 현재

동 조항을 근거로 사용·인원·운영시간 제한 등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기 시행 중으로 법 개정 실익은 없으나, 법의 예측

가능성 및 수용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개정안 수용 가능. 다만, 개정

“사업장·영업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집합의 사용·인원·운영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수정 필요. ② 안 70조의7 신설 관련, ｢감염병

예방법｣의 손실보상은 방역 목적을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 등이 입은

직접적 손실에 국한됨. 그 외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손실은 ｢소상공인

지원법｣(중기부 소관)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감염병 예방법｣

에 새롭게 영업상 손실보상 조문이 규정될 필요 없음.

□ (기획재정부) ｢감염병 예방법｣의 본래 목적을 감안할 때, 사업장·영업

장 등의 손실보상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안은 주무부처인 중소벤처

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지원법｣제12조의2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정상 지급 중이므로 ｢감염병 예방법｣에 별도 규

정은 불필요함.

□ (중소벤처기업부)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인한 지원 대상

요건을 “손실”로 규정함이 적절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안 제70조의7는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시혜적 지원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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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되는바, 지원 대상 요건을 “손실”로 규정할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과 오인될 우려가 있음.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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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황63)

◦ 총 61.0만개사에 1.82조원 지급

* 손실보상 대상자가 확인보상을 통한 시설분류․방역조치 이행기간 등의

정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재산정될 수 있음

< 지역별/시설별 손실보상 시설 분류 현황 >

※손실보상 제도는 업종이 아닌 ‘시설분류’에 따라 지급 중임

(단위: 개사, 기간: 2021.10.28. ∼ 2022.1.3.)

63) 자료: 보건복지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시설

지역

합계
유흥

시설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동전노래

연습장

목욕

장업

실내체육

시설

(2그룹)

실내체육

시설

(3그룹)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오락실·

멀티방
이미용업 PC방 기타

서울 124,175 2,954 81,410 4,476 413 1,753 4,355 8,206 1,415 301 17,505 982 405

부산 37,955 3,237 28,194 1,348 401 203 1,347 1,928 496 91 - 375 335

인천 34,941 1,218 22,495 1,809 127 682 1,349 1,940 375 80 4,467 308 91

대구 23,360 1,308 19,316 1,256 70 348 712 - - 28 - 257 65

광주 15,049 702 12,394 791 109 405 595 - - - - - 53

대전 18,948 387 13,489 1,024 49 268 715 1,074 225 45 1,471 169 32

울산 13,453 1,171 10,884 583 123 209 461 - - - - - 22

세종 2,710 58 2,529 111 2 - - - - - - - 10

경기 154,403 5,586 97,808 5,416 468 2,838 6,560 11,512 1,903 455 19,257 1,306 1,294

강원 21,861 1,403 18,641 624 64 103 132 320 25 15 457 48 29

충북 19,755 896 15,486 899 51 216 825 1,187 16 7 97 34 41

충남 22,302 1,260 19,855 924 101 16 38 50 6 1 - 16 35

전북 17,851 856 15,164 602 62 112 227 624 107 15 - 51 31

전남 19,713 1,706 17,298 545 123 - - - - - - - 41

경북 26,349 1,547 23,479 1,065 140 - - - - - - 51 67

경남 45,338 3,957 34,273 1,141 466 258 491 1,680 164 16 2,665 158 69

제주 11,827 1,081 9,285 243 106 92 390 434 61 17 - 71 47

합계 609,990 29,327 442,000 22,857 2,875 7,503 18,197 28,955 4,793 1,071 45,919 3,826 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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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방역 물품 지급 대상에 감염취약계층 돌봄인력 추가 등  

    (안규백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감염취약계층 보호 조치’를 추가하고(안 제4조

제2항제18호 신설),

② 의료·방역 물품 지급 목적을 호흡기 관련 감염병 뿐만 아니라 전체

감염병으로부터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으로 확대하며, ③그 지급

대상에 ‘감염취약계층에 돌봄 관련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람’을 추가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 (생 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

-------------------------------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감염병으로부터 취약한 저소

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

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

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의 보호 조치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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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

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

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

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

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

(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

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방역 물품(「약사법」에 따

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

치) ① ------------------------

--------------------------감염

병으로부터 감염취약계층을------

------------------------------

------------------------------

------------------------------

------------------------------

------------------------------

------------------------------

------------------------------

-----------감염취약계층(감염취

약계층에게 돌봄 관련 서비스 등

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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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제34조64)에서 보건복지

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 시 ‘감염취

약계층에 대한 유형별 보호조치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전파상황별

대응방안’을 대책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9조의265)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

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방역

물품을 지급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 ｢감염병 예방법｣제4조제2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66)

6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

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

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

3. 감염병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

4.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

5.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

비 훈련

5의2.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유형별 보호조치 방안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ㆍ전파상황별 대응방안

6.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른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

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

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

설에 대하여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6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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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예방접종계획 수립·

시행,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동 책무 조항에서 국가 등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취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 둘째, 개정안은 다양한 감염병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방역물품

지급의 목적을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뿐만 아니라 전체 감염병으로

부터의 보호로 확대 규정하려는 것임.

감염취약계층 보호조치의 목적을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다양한 감염병으로부터 감

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

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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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취약계층을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개정안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셋째, 개정안은 의료·방역 물품 지급 등 보호 조치의 대상을 감염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감염취약계층에게 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인력’에까지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돌봄 인력은

간호, 활동보조,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업무의 특성상

감염취약계층과 빈번하게 밀접 접촉하게 되므로 감염에 취약한 환경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돌봄 인력의 감염은 곧 감염취약계층의 연쇄

감염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감염취약계층 돌봄 인력을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시켜 감염취약계층과 그 돌봄 인력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개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취약계층 돌봄 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1년에는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 1인당 80매의 마

스크를, 2022년도에는 요양병원·시설,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

자의 선제검사를 위하여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한 바 있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이와 같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임.

- [붙임1]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2021년)

- [붙임2] 요양병원·시설 등 자가진단키트 지원사업(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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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3]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한시지원 사업(2022년)

□ 다만, 법제적 측면에서, 안 제49조의2제1항은 방역물품 지급 대상을

‘감염취약계층(감염취약계층에게 돌봄 관련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였는데,

이 경우 돌봄 인력이 감염취약계층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 대상을 ‘감염취약계층 및 돌봄 인

력’과 같이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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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수용) ① 안 제4조제2항제18호 신설과 관련하여, 감염취약

계층 보호 강화라는 개정취지에 공감함. ② 안 제49조의2제1항과 관련

하여, 호흡기 감염병 뿐만 아니라 전체 감염병에 대하여 감염병 위기

시 즉각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조치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감염

병 대유행 시 취약계층과 밀접 접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약계층

돌봄인력의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 (기획재정부: 신중검토)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의료인력 및 방역대응

요원과 함께 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 방역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방지,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취약 계층에 한하여 수행하는 보호조치에 해당함. 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인력에 대한 방역물품은 제공되는 서비스별 특성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법에 근거를 두고 소관 시설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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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사업 (자료: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내용) 취약계층 돌봄인력 1인당 마스크 80매* 현물지원 

* 마스크 구매가에 따라 마스크 수량(1인당) 초과지원 및 배부시점에 맞춘 돌봄인력 추가지원 등 조정가능

○ (지원대상) 취약계층 돌봄인력(868,450명)

- 분야별 현황 [참고1]

- 시도별 현황 [참고 2]

□ 소요예산 : 31,264백만원

○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 31,264백만원*

- (산출내역) 868,450명×450원/매×80매/인

* 자치단체경상보조, 국고보조율 100%

- 시도별 배정(교부)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종사자 인원(명)

계 868,450

돌봄서비스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865,050

보건서비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3,400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대상(명) 137,352 53,572 38,000 49,289 29,329 28,956 15,493 5,864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상(명) 213,503 28,432 29,922 42,080 36,421 38,443 51,277 58,622 11,895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교부액 4,945 1,929 1,368 1,774 1,056 1,042 558 211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교부액 7,686 1,024 1,077 1,515 1,311 1,384 1,846 2,110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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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취약계층 분야별 돌봄 인력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분야 종사자 구분 인원(명)

계 1,028,747

돌봄

서비스

요양보호사 507,843

장애인활동지원사 94,249

장애아돌봄지원사 2,979

사회복지시설종사자 45,775

노인주거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4,326

공동생활가정 1,880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13,000

아동보호전문기관 1,329

장애인거주시설 20,023

피해장애인쉼터 94

정신요양시설 2,000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지역자활센터

3,123

보육교직원 321,161

노인돌봄종사자 33,203

가사·간병서비스 종사자 18,757

산모신생아서비스 종사자 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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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요양병원·시설 등 자가진단키트 지원사업 (자료: 보건복지부)

□ 검토 배경

○ 오미크론 확산 등에 따른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예방을 위하여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종사자의 선제검사를 위한 

자가진단키트 지원 필요 

□ 사업 개요

○ (지원인원) 약 402,764명

- 종사자 이동, 유증상자 추가 검사, 지역 내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시설, 정신병원·시설 종사자 366,052명의 110%인 402,764명 지원

○ (지원) 257,876박스(25개입) 및 15,601,498천원(국비 100%)

- 기관 내 종사자가 매주 2회, 8주간 사용하는 자가진단키트 6,444,224개

* 3월 14일 이후 주 1회 총 8주간 지원 예정

- (산출내역) 257,876박스× 60,500원(2,420원×25개)

○ (시행방법) 우리부에서 직접 계약, 각 시군구에 배부(진행중)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조달계약, 각 시군구로 배부

□ 지자체별 지원 계획(진행중)

ㅇ (지방자치단체별 키트 배부 계획)
(단위 :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인원 601,360 464,336 316,416 375,952 218,832 198,704 126,992 17,120 73,248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인원 1,614,320 208,176 232,768 341,664 348,640 348,912 459,968 496,816

ㅇ (지방자치단체별 키트 배부 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인원 37,585 29,021 19,776 23,497 13,677 12,419 7,937 1,070 4,578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인원 100,895 13,011 14,548 21,354 21,790 21,807 28,748 3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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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한시지원 사업 (자료: 보건복지부)

○ (사업목적)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어린이집·노인·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원하여 선제적 검사 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예산액) 총 사업비 1,162억원 (국고 581억원, 지방비 581억원)

* ’22년 1차 추경 통과(’22.2)

○ (지원대상) △어린이집 영유아 및 종사자, △노인·장애인·아동·정신·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일부 종사자* △임신부, △수급자·

차상위, 중증장애인 등 기타 취약계층 대상 2∼3월 우선 지원 후 

지자체 자체선정 대상에게 지원(4월)

* (아동)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종사자 등 (장애인)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단기

보호시설, 피해장애인 쉼터 포함),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정신)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

시설·정신재활시설 이용자 및 생활인 (노숙인) 노숙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거리노숙인,

쪽방주민

○ (지원규모) 2∼3월 지원대상에 대해 주 1∼2회 사용 가능한 신속항원

검사키트 약 3,500만 개 우선 지급 후 남은 물량은 지자체 자체

선정 대상에게 지원

구 분 대상 규모 1인당 지원물량

➊ 어린이집

영유아 118만명
12개

(주2회, 6주간)

교사 32만명
4개

(주1회, 4주간)

➋ 노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82만명
12개

(주2회, 6주간)

➌ 임신부 33만명
10개

(주2회, 5주간)

➍ 노인 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아동, 장애인, 정신, 노숙인)
19만명

3개

(주1회, 3주간)

➎ 기타 취약계층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75만명

2개

(주1회, 2주간)

< 표1 : 2∼3월 우선지원대상별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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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집합 금지 조치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정춘숙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①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한 시설에 대하여 운영중단 및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안 제49조제3항),

②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ㆍ②

(생 략)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

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

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

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

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

--------------------------

--------------------------

--------------------------

-----------------------. --

--------------------------

--------------------------

--------------------------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83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83조(과태료)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④ ------------------------

----------- 30만원 --------

--------------.



나. 검토의견

1) 집합 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신설

□ 현행 「감염병 예방법」 제49조67)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하거나(제2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음(제2호의2).

6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

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3. - 14. (생 략)

② (생 략)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

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

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ㆍ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

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⑥ 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

침의 변경으로 장소 또는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지역위

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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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또는 장소의 관리자·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출입자 명단,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①같은 법 제83조제2항68)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②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③관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 79조69)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그런데 시설 또는 장소의 관리자·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0조제7호70)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 해당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중단 등 행정제재 처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반 행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방역 수칙의 이행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취지

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안 제49조제3항).

6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69)「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3.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0)「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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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법제적 측면에서,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경우 수범자가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금지 조치의 경우 수범자가

불특정 일반인임.

개정안 제49조제3항과 같이 ‘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를 행정제재의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2호의 수범자와 안 제49조제3항의 처분 대상이 일치하지 않아

법 조항의 의미가 불분명해지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 제49조제3항에 따른 시설 폐쇄 혹은 운영 중단의 대상

을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장소 또는 시설을 제공하거나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로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는 방안

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구분 현행 개정안

제49조제1항제2호

집합 제한·금지 위반

시설

운영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운영중단, 시설폐쇄등행정제재,

행정제재불응시 2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9조제1항제2호의2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위반

시설

운영자

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운영중단, 시설폐쇄 등 행정제재,

행정제재불응시 2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9조제1항제2호의3

운송수단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위반

이용자

제49조제1항제2호의4

마스크 착용 등 위반
위반자

<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2호의4 위반 시 제재 수준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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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따르지 않은 시설 등

관리·운영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영 중단·시설 폐쇄 등

행정제재’를 병과할 수 있게 되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71)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중처벌금지 원칙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3조제1항72)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그 처벌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판시(92헌바38)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벌금과 행정제재를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을 위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2) 방역지침 미준수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

□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장소나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법 제49조

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제2항73)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제49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74)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7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한 벌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의 원칙’이 국가형벌권의 기속원리로 헌법상 선언된 것으로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92헌바38).

72) 「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

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7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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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이용자 등에 대하여는 법 제83조75)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의 처벌 수위가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아 이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76),

개정안은 제49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에 따른 방역지침을 위반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함으

로써 이용자의 방역지침 준수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

한 것으로 판단됨.

7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

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7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76)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2월 현재까지 국민신문고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련된 민원이 13건 이상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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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질병관리청: 수용) ①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시설에도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

과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방역 수칙 적용에 있

어서 시설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방역 수칙 이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② 또한, 현재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이

용자의 경우 위반 차수와 무관하게 1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되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 이용자에 대하여도 필요

시 과태료 차등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과태료 상한을 조정하는

것은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법제처: 폐쇄·운영중단 명령 구성요건 명확화)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서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 금지의무를 규

정하고 있고, 그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주체는 불특정 일반인임. 그런

데 개정안에서 제49조제3항의 폐쇄·운영 중단 대상에 ‘장소 또는 시설

의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의무규정이 아닌 제2호를 추가하고 있어 문

구상 의무 주체와 처분 대상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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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가 등이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도록 명시(최춘식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하지 못하

도록 하고, 접종 여부에 관한 개인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며, 미접종을

이유로 국민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5항 신설).

나. 검토의견

□ 정부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로 전환하면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

패스”라 한다)를 도입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 ～ ④ (생 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으며, 접

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

정을 반드시 존중하여 한다. 이 경

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

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

는 조치 등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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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등을 중심으로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등의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방역패스가 시행

된 2022년 2월 말77)까지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78)

등 이용 및 대규모 행사79)참석이 가능하였으며, 미접종자 중에서는 코

로나19 완치자, 코로나19 음성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미접종자80),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등 일부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시설 이용

및 대규모 행사 참석이 가능하였음.

- [붙임1]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개정안은 방역당국이 국민들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강제하는 수단

으로 방역패스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아, 국가 등의 예방접종 강제 행위

및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 행위 등이 금지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방역패스 등 행정조치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헌법 제10조81)는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77) 2022. 3. 1.부터 방역패스 잠정 중단 

78) 유흥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노인·장애인 이용

시설, 식당·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장, 파티룸, 안마소·마사지 업소

79)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행사·집회

80) < 의학적 사유에 의한 미접종자 > (자료: 질병관리청)

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예방접종 금기‧연기 대상자*로

서 질병관리청에서 결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지한 대상자

   *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등으로 관할 보건소·지자체를    

통해 2차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② 기타 건강상의 이유: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③ 예방접종 금기자:「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21.11.29)」에 따른 “코로나19 백신의 구성물질에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④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판정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판정을 

받은 경우

⑤ 이상반응 입원치료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단, 예방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 받은 사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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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하는 것

이며,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자기의 신체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음82).

이와 같은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모든 국민은 자의에 따라 질병에

관한 의료적 치료나 그에 대한 예방조치를 받을지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국가의 예방접종 강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개정취지는 일견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접종률을 제고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상황에 따라서는 방역패스와 같은 방역조치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하는 위헌적 행정조치로 보아 전면 금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해

야 할 것으로 보임.

①방역패스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한시

조치로, ②예방접종 완료 외에도 코로나19 음성 확인과 같은 대체수단

을 두고 있고, ③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들, 아동·청소년 등

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방역패스를 헌법83)이 인정하는

8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82) 서울행정법원 2021아13365 집행정지 결정, 헌법재판소 2019. 6. 28. 선고 2018헌바12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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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역 수단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입장임.

결국,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역패스 등 행정 수단의

금지 여부는 ‘접종률 제고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공익

적 필요성’과 ‘개인의 자기결정권 및 행복 추구권 등 침해될 수 있는

사익’ 간의 정밀한 비교형량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맥락에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2. 4. 5. 현 시점 기준 방역패스의 집행정지·취소를 구하는

총 8건84)의 국가 대상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이 중 2건이 항고심 진

행 중85)인 상황으로,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방역패스의 위법성에 관

한 법원의 판결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86).

83)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

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84) ①항고심 진행 2건, ②기각 2건, ③취하 2건(방역패스 적용범위 조정에 따른 소의 이익 상실 등으로 취하), 

③접수 2건(심문 기일 미정 2건)

85) 항고심 진행 중인 2건의 진행 경과(자료: 질병관리청) 

(1)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집행정지*(1.4.), 즉시항고(1.5.) 후 재판부 석명준비사항 및     항고이

유서 제출(1.26.)

< 집행정지 결정 판결(1.4., 1.14.) 요지 >

◇ (1. 4. 판결)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주 이용대상인 청소년은 위중증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백신 접종을 이

유로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 부족

◇ (1. 14. 판결) ➊백화점·대형마트의 경우 식당·카페 등에 비해 위험도가 낮고 밀집도 제한·방역수칙 강화 등 

위험도를 낮출 대안이 존재하여 과도한 기본권 제한

  ➋청소년의 경우 중증화율·사망률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사실상 청소년에 대해 접종을 강제하게 되

어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제한

(2) 서울 내 백화점·대형마트,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1.14.), 즉시항고(1.19.) 후 대응 중

86) 질병관리청은 법원의 결정(1.4., 1.14.) 후 현장 혼란 방지 및 제도 합리성 제고를 위해 방역패스의 개선방

안 마련 → 아래 6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 해제(1.18.)

   ➀ 독서실·스터디카페, ➁ 도서관, ➂ 박물관·미술관·과학관, ➃ 백화점·대형마트 등, ➄ 학원 등(직업훈련시

설), ➅영화관·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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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원고 피고 청구 요지 현황

１

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연합,

미접종학생
등 4인

복지부장관,

질병청장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 제기

1.4 인용 결정

1.5 즉시항고

２
의사(조두형) 등
1,023인

복지부장관,

질병청장,
서울시장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 제기

1.14 백화점 등,
청소년 부분
일부인용

1.19 즉시항고

３ 혁명21(정당) 등 복지부장관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 제기

1.14 집행정지기각

소 취하

４
미접종대학생

1인
복지부장관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 제기

소 취하

５ 미접종자 1인
대한민국,
복지부장관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 제기

1.5 접수

6
청소년 등

미접종자 17인

복지부장관,

질병청장,
서울시장

방역패스 전반 및 청소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 제기

소 취하

7
미접종 성인,
청소년 등 12인

복지부장관,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 제기

2.9. 접수

8
양대림 외

1,512인

복지부장관,
세종시장,
대전시장

방역패스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전반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 제기

2.10. 접수
2.16. 심문

2.18. 집행정지기각

자료: 질병관리청

< 방역패스 관련 국가 소송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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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질병관리청: 신중검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예방접종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작성 등과 같은 방

역수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는 코로나19 팬더믹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항구적인 조치가 아니며, 예방접종 외에도 코로나19 음성확인과 같은

대체 수단을 병행하고 있고,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도 폭넓게 인정

하고 있으므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향후 코로나19 보다 더 강력한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팬더믹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다 강화된 다른 방역 수

단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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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87)

구 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1)

유흥시설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실내체육시설 ○ ○ ○ ○

노래연습장 ○ ○ ○ ○

목욕장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 ○ △2) △2)

식당·카페 ○ ○ ○ ○

멀티방(오락실 제외) ○ ○ ○ ○

PC방 ○ ○ ○ ○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 ○ ○

파티룸 ○ ○ ○ ○

안마소·마사지업소 ○ ○ ○ ○

대규모 행사
(50인 이상 300인 미만) ○ ○ ○ △3)

학원(관악기, 노래, 연기) 등 4) ○ ○ ○ ○

1) 2009. 12. 31. 이전 출생자는 2022. 3. 1.부터 예외 적용에서 제외

2)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3)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18세의 방역패스 예외 인정

4) 서울행정법원의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에 따라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학원(관악기, 노래, 연기)은 방역패스 효력 정지

  ※ 소관부처·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가능

87) 자료: 질병관리청 (2022년 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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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감염병 관련 사무 지방이양 법적 근거 마련(서일준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감염병 역학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및 의료인에게 한시적 종사명령을 내릴 수 있는 주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여 관련 권한·사무를 지방자

치단체에 이양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39조의

3, 제60조의3, 제64조).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실태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

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실태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

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감염병 및 내성균 발생 등에 대

한 실태조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2.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에 대

한 실태조사: 질병관리청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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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관 등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

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① 「의

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

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

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

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

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① ---

--------------------------

--------------------------

--------------------------

--------------------------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

장ㆍ군수ㆍ구청장------------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질병

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역학

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

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질

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① 질

병관리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역학

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① 질

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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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발

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을 지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감염병의

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

제39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

--------------------------

---------. ----------------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① 질병

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

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

나 이미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하

여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

인에게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

기관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설립

되거나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 또

는 감염병연구병원에서 방역업무

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① 질병

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

--------------------------

--------------------------

--------------------------

--------------------------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4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

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

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제64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

담할 경비)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39조의3에 따라 시장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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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88)에 따라 대통

령 소속으로 설치·운영 중인 자치분권위원회는 각 부처 업무 중 지방

이양이 가능한 업무를 발굴하고, 부처 협의를 거쳐 이와 관련한 법률

일괄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88)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자치분권위원회의 설치)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

원회를 둔다. 

제4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2의2.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

에 관한 사항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ㆍ통합방안ㆍ조정에 관한 사항

5.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특례에 관한 사항

6.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7.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기구의 설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 기반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의견의 수렴에 관한 사항

10. 제8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 제정 또는 개정 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11.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사항

12. 그 밖에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의

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60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

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10. ∼ 11. (생 략) 10. ∼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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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지방이양 일괄개정 관련 정부안 추진 현황

참고로,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안, 의안번호 제2114553호, 2022. 1. 25. 제출)이 회부되어 있음.

□ 개정안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지방이양

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①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관련 사무, ②감염병 역학조사 관련 사무, ③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관련 사무, ④한시적 종사명령 관련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기능 이양 내용 이양방향

▸실태조사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제17조제1항)

▸감염병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의견

진술의 요청(제17조제2항)

국가, 시‧도 →

국가, 시‧도, 시‧군‧구

▸감염병 역학조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장의 역학조사 실시

요청(제18조의2제1항)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에 대한

통지(제18조의2제2항)

국가, 시‧도 →

국가, 시‧도, 시‧군‧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제18조의4제1항)

국가 →

국가, 시‧도, 시‧군‧구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제39조의3제1항)

시·도 →

시·도, 시·군·구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부담(제64조제5호의2)

국가, 시‧도 →

국가, 시‧도, 시‧군‧구

▸한시적 종사명령

▸의료인에 대한 방역업무 한시적 종사명령

(제60조의3제1항) 국가, 시‧도 →

국가, 시‧도, 시‧군‧구▸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부담(제64조제9의2)

< 개정안에 따른 지방이양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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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실태조사 관련 사무 이양

현행 「감염병 예방법」제17조89)는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가 감염

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실태조사, 내성균 실태조사,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시행90)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중 ‘의료기관 감

8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실태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

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90)「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

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가. 「의료법」 제4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두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나.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

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교육 및 감염예방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감염병 실태조사

가. 감염병환자등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분포 등에 관한 사항

나. 감염병환자등의 임상적 증상 및 경과 등에 관한 사항

다. 감염병환자등의 진단ㆍ검사ㆍ처방 등 진료정보에 관한 사항

라. 감염병의 진료 및 연구와 관련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마. 감염병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감염병의 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내성균 실태조사

가. 항생제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

나. 내성균의 유형 및 발생경로 등에 관한 사항

다. 내성균의 연구와 관련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라. 내성균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내성균의 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조사: 3년

2. 감염병 실태조사: 3년

3. 내성균 실태조사: 매년

③ 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환자등 또는 내성균과 관련된 환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검체(檢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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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관리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도 실태조사를 실시하

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는 ‘감염병 실태조사’의 경우 감염병 전반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므로 중앙 부처 단위의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내성균 실태조사’의 경우 WHO 국제 기준에 부합한 조사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등 전문적·국제적 업무 수행이 필요하므로 기초 지방자치단

체로의 이양은 부적절하다는 질병관리청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임.

- 〔붙임2〕실태조사별 조사 주요내용 등 비교

전문적·체계적·광역 단위의 조사가 요구되는 감염병 실태조사와 내성균

실태조사와 달리,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

황을 파악하는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의 경우,

의료기관의 지도, 관리, 개설, 시정 명령, 허가 취소 등의 권한이 있는

시·군·구에서 실태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2.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자료조사

3.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명세 등에 대한 자료조사

4. 일반 국민에 대한 표본 설문조사 및 검체 검사

④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질병관리청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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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감염병 역학조사 관련 사무 이양

현행 「감염병 예방법」91) 제18조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

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의2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의4는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의 효율적 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 실시 권

9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

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

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

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

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파견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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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있으나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

적 권한이 없으며, 의료인 등이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역학조

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그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의료인 등이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구 분 질병청 시·도 시·군·구

역학조사 
실시

가능 가능 가능

역학조사
요청대상

가능 가능

자료, 
지원요구

가능

⇒

구 분 질병청 시·도 시·군·구

역학조사 
실시

가능 가능 가능

역학조사
요청대상

가능 가능 가능

자료, 
지원요구

가능 가능 가능

< 개정안에 따른 역학조사 관련 권한·사무 변화 >

최근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역학조사관 확충92) 등을 통해 시·군·구 단

위의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 시장·군수·구청장이

현행법상 부여된 역학조사 실시 권한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

면 자료 제출 요구권 등 관련 권한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개정안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92) 시·군·구 역학조사관 현황 : (’20.9월) 118명 → (’20. 12월) 142명 → (’21.1월) 162명

* 2020. 3. 4. 「감염병 예방법」 제60조의2 개정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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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관련 사무 이양

현행 ｢감염병 예방법｣93) 제39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는 감염병 발생·

유행 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을 지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는 시·도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의 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드는 경비는 시·군·구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각 지역별

감염병 진행 상황, 인구, 지리적 여건, 교통 등의 특성을 반영한 격리

시설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격리시설 지정을 통해 지역단위에서 감염병 확

산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취지는 긍정

9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

기관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심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의심

자 격리시설만으로 감염병의심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제65조(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3의2. 제39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를 격리

하기 위한 시설(이하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된 건물로서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을 것

2. 구획된 각 방마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모두 구비되어 있을 것

3. 음압병상을 보유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근접하여, 감염병의심자의 이송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할 것

4.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규모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구, 지리적 여건, 교통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②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하며, 격

리기간 동안 감염병의심자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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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운영 중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은 총 41개

로 파악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 2 0 1 0 0 1

세종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제주 합계

0 0 0 13 1 0 19

자료: 질병관리청(2022. 3. 기준)

* (경북) 2022. 4월 중 모두 운영 중단/ (제주) 2곳 지정하였으나 운영되지 않음

< 시·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현황 >

(단위: 개)

□ ④ 의료인 한시적 종사명령 관련 사무 이양

현행 ｢감염병 예방법｣94) 제60조의3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

사는 감염병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의료인

에게 감염병관리기관 등에서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9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에게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

로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설립되거나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에서 방

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 제60조의2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방역관으로 임명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으로 역학조사인력이 부

족한 경우 제60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 역학

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 방역관 또는 역학조

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종사명령 및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임명의 기간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7의2. 제60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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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는 시·도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도 의료인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는 시·군·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도 감염병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처가 가능

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한시적 방역업무 종사명령 권한을 부

여하려는 개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한시적 종사명령은 긴급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의료인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조치로, 명령이 남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질병관리청은 한시적 종사명령의 예외성·강제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의료인에게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적 종사명령을 내린

적이 없으며,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 파견

등 역시 참여 인원의 자율적 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시적 종사명

령에 의한 동원이 아닌 근로계약 체결 형식으로 운영해왔음.

한편, 2020. 9. 29. ｢감염병 예방법｣제60조의3제2항95)이 개정되어 질병

9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

행하는 긴급한 경우 제60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방역관으로 임명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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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장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도 감염병이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의료인 등을 방역관으로 임명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법 제65조96)에 따라 시·도가 부담하여야 할 경

비에는 법 제60조의3제2항이 빠져있어 입법 미비로 보임.

개정안 제64조제9호의2는 법 제60조의3제2항과 같이 ‘제60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를 시·군·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법 제65조제7호의2와 안 제64조제9호의2에 각각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부칙

(다른 법률의 개정) 한편, ｢의료법｣제40조제3항97)에서 ‘｢감염병 예방

법｣제18조의2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또

는 시·도지사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부

칙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역학조사 실시 요청 대상에 시장·군수·

구청장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임.

9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7의2. 제60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97) ｢의료법｣

제40조(폐업ㆍ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

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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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질병관리청: 수용) 자치분권위원회가 관계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논의

된 결과가 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현 상

황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선제적 대처를 위한 개별적 방역조치 권한 필

요성이 인정되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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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상임위, 12개 법률안

구분 소관부처 발의 개정안

1
행안부

(1개 법률, 15개사무)

개별법 

개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
농식품부

(1개 법률, 6개사무)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고용부

(1개 법률 1개사무)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식약처

(1개 법률, 19개사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공정위

(1개 법률, 2개사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중기부

(1개 법률 1개사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7
문체부

(2개 법률, 7개사무)

부처별 

일괄법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관광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8
산업부

(4개 법률 11개사무)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경제자유구역법, 액화석유가스법, 전기공사업법, 이러닝산업법

9

복지부
(4개 법률 5개사무)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심뇌혈관질환법 / (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법
질병청

(1개 법률, 9개사무)

10
환경부

(8개 법률 35개사무)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도서생태계법, 물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지하수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시설촉진법,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기술산업법

11
국토부

(6개 법률, 75개사무)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 진흥법, 도시교통정비법, 물류시설법, 

여객자동차법, 자동차관리법

12
해수부

(5개 법률 75개사무)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마리나항만법, 무인도서법, 수산식품산업법, 수중레저법, 항만 재개발법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은 단일 일괄법으로 제출

붙임1 지방이양 일괄개정 관련 정부안 추진 현황 (자료: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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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실태조사별 주요 조사내용 등 비교 (자료: 질병관리청)

구분 감염병 실태조사 내성균 실태조사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조사

주기
▪3년 ▪매년 ▪3년

조사 

목적

▪감염병 발생과 역학 등 

관련 현황을 

파악·분석하여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 지원

▪국내 항생제의 사용 및 

내성 실태조사를 통해 

국가 항생제 내성 현황 

파악 및  내성 관리대책의 

효과, 보완사항 도출

▪주기적으로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기관 종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지원을 

통해 감염 관리 효과 

극대화

조사 

대상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및 감염병환자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조사

주요

내용

▪감염병환자등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분포 등

▪감염병환자등의 임상적 

증상 및 경과

▪감염병환자등의 

진단ㆍ검사ㆍ처방 등 

진료정보

▪감염병의 진료 및 

연구와 관련된 

인력ㆍ시설 및 장비 

▪감염병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조사

▪항생제 사용 실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성균의 유형 및 

발생경로 등

  (검사실 기반 감시체계 

추가 분석 가능)

▪내성균의 연구와 

관련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내성균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조사

▪그 밖에 사항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운영 등

▪감염관리 인력·장비 및 

시설 등

▪감염관리체계

▪감염관리 교육 및

감염예방관리



- 139 -

13.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포함(배현진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필수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질병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17호 신설).

나. 검토의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는 감염병을 심각도·

전파력·격리 수준에 따라 제1∼4급감염병으로 구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

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

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

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

------------------------------

------------------------------

------------------------------

------------------------------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

증

17. (생 략) 18. (현행 제17호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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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예시(일부)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읍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 사스, 메르스

제2급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제3급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말라리아, 후천성면역결핍증

제4급

감염병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인플루엔자, 매독, 수족구병,

장관감염증(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감염병 분류체계 개요 >

* 질환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중심으로 1급부터 4급으로 분류

정부는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백신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일부 감염병을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별도로 지정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98)하고 있는데,

현재 ｢감염병예방법｣제24조99) 및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98) 서울의 경우 30%, 그 외의 경우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음. 

9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

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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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등｣(질병관리청 고시)100)에 따라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사람유

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등 총 18종의 감염병이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음.

개정안은 필수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범위에 ‘그룹 A형 로타바

이러스 감염증’이 포함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로타바이러스는 Reoviridae과101)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로 A부터 G까

지 7개의 혈청군(serogroups)으로 분류되며, 이 중 ‘그룹 A형 로타바이

러스 감염증’이 현재 ｢감염병 예방법｣및 ｢감염증의 진단기준｣(질병관

리청고시)에 따라 제4급감염병으로 분류102)되어 표본감시 대상임.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로타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위장

100)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질병관리청 고시)

제1조(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질병관

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장티푸스 

2. 신증후군출혈열 

101) 레오바이러스과, 바이러스과의 일종임. 

1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머. 장관감염증

｢감염증의 진단기준｣ (질병관리청고시 제2021-10호)

[4-19] 장관감염증

(1) 정의

○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에 의한 구토, 설사를 주증상으로 하는 감염병임

○ 장관감염증은 병원체에 따라 정의 및 임상적 특징, 진단기준을 달리하며, 장관감염증 종류 및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1] 장관감염증의 종류

구분 종류

세균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바이러스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이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원충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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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염으로, 만 5세 미만 아동에서 가장 흔한 설사 원인 중 하나이며,

대부분 사람과의 직·간접 접촉으로 전파됨.

주요 증상은 구토, 발열, 수양성 설사103)로 보통 4∼6일 정도 증상이 지

속되며, 드물지만 합병증으로 탈수, 대상성신혈증, 신부전, 괴사성장염,

급성 뇌증 등이 발생할 수 있음104).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고건수 3,799 4,777 2,909 1,416 1,053

주)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제4급 감염병으로 표본감시 대상임

자료 :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최근 5년간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현황 >
(단위: 건)

□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백신은 로타텍, 로타릭

스 2종류인데, ⅰ)로타텍은 1회당 평균 접종비용이 91,721원으로, 생후

2, 4, 6개월에 3회 접종이 권고되며, ⅱ)로타릭스는 1회당 평균 접종

비용이 112,719원으로, 생후 2, 4개월에 2회 접종이 권고됨.

그런데, 현재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이 아니

어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비급여 자비부담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103) 수양성 설사(watery diarrhea) : 평소보다 발생빈도가 많거나 1일 3회 이상의 묽은변

104) 출처: 질병관리청(「2022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관리 지침」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내용(p.315)

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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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로타텍 로타릭스

접종횟수 3회 2회

표준접종 일정 생후 2, 4, 6개월 생후 2, 4개월

최소 접종 나이(1차)* 생후 6주 0일 생후 6주 0일

최대 접종 나이(1차)* 14주 6일 14주 6일

최소 접종 간격 4주 4주

접종 가능 최대 나이** 8개월 0일 8개월 0일

1회당

접종비용***

(본인부담)

최저금액 59,280원 67,420원

최고금액 120,000원 150,000원

평균금액 91,721원 112,719원

* 1차 접종을 처음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최대 나이를 말함

** 접종 가능 최대 나이 이후에는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음

*** 출처: 심평원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질병관리청(예방접종 지침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2021, 266-278p 참고)

<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백신 종류별 접종일정 및 비용 >

권고되는 것처럼 로타텍 백신을 3회까지 접종 완료하기 위해서는 평균

적으로 약 275,163원이, 로타릭스 백신을 2회까지 접종 완료하기 위해

서는 약 225,438원이 소요되는바, 일부 영유아 부모들이 비싼 접종 비용

때문에 접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질병관리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0년 내국인 출생아 중 약

9.3%는 로타바이러스 접종을 완료105)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105) 2020년 내국인 출생아 중 로타텍 3차 접종 완료 비율 37.7%, 로타릭스 2차 접종 완료 비율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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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건)

출생
연도 대상자수

1차접종 2차접종 3차접종

합계 로타릭스 로타텍 합계 로타릭스 로타텍 로타텍

2020년 274,154
252,479
(92.1%)

146,340
(53.4%)

106,139
(38.7%)

251,078
(91.6%)

145,330
(53.0%)

105,748
(38.6%)

103,409
(37.7%)

2021년 260,878
235,173
(90.1%)

113,375
(43.5%)

121,798
(46.7%)

195,222
(74.8%)

105,844
(40.6%)

89,378
(34.3%)

55,276
(21.2%)

* 2021년 출생자의 경우 권고 시기 미도래로 아직 접종 진행 중인 대상자가 있음.

자료: 질병관리청(2022. 2. 22. 기준)

< 2020년·2021년 내국인 출생아 로타바이러스 접종 현황 >

이에 개정안은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질병에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들이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매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특정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에 도입하는 문제는 백신의 효과, 안전성,

비용·효과, 예방접종의 용이성, 재원조달 및 재정적 유지 가능성, 안정적

공급, 사회문화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106).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연구

용역107) 수행 결과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도입 우선 1순위로 선정된 바

있으며,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도입 시 비용·효과 분석

정책연구108) 역시 로타릭스와 로타텍 백신을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에 포함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음.

106)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의 우선순위 설정, 2010. 4.

   - 국가필수예방접종 선정원칙(4p.)

107)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20.5.7.∼’21.6.6. 한국보건의료연구

원, 유수연)  

108)「로타바이러스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도입 시 비용-효과 분석｣(2017.8.14.∼2018.4.13., 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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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WHO에서도 로타바이러스의 소아용 정기 예방접종을 권고

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 다수의 OECD 국가109)

에서는 이미 이를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붙임1] 해외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현황

이와 같은 연구 결과와 해외사례, 현재 적지 않은 접종 비용으로 인해

로타바이러스 접종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들이 있다는 점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필수예방

접종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감염의 사전 예방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그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

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 기획재정부·지방자치단체·보건소 등

관계 기관 간 협의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부칙

시행일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09) OECD 가입 38개국 중 23개국 도입 (자료: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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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질병관리청: 수용) 로타바이러스 자율접종에 비해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

시 비용-효과적임이 확인되었고, 국민 의료비 경감 측면에서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이유로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연

구 시,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도입 1순위로 선정됨. 로타바이러스 장염은 수

인성 질환이지만 접촉 감염 및 호흡기 감염도 가능한 질환으로 로타바이

러스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통해 집단 면역을 향

상시키려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다만, 시행시기에 있어서는 재원 마

련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 신중검토) 필수예방접종의 지정은 질환의 특성, 백신의

감염병 예방 효과, 백신의 비용효과성 및 공중보건학적 우선순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 법 개정 이전

에 로타바이러스의 필수예방접종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 로타바이러스 특성상 대규모 유행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자부담

백신 접종률이 이미 85.6% 수준인 점 등을 고려 시 필수예방접종 추

가 필요성은 크지 않은 측면이 있음. 필요시 질병관리청 고시*를 통해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므로 개정실

익이 없음.

    *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 147 -

붙임1 해외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현황110)

○ 114개국(3개국 일부 지역) 도입

- 아프리카 40개국, 아시아 32개국, 아메리카 21개국, 유럽 21개국

○ OECD 가입 38개국 중 23개국 도입

OECD 국가 도입 여부 OECD 국가 도입 여부

한국 X 이탈리아 O(일부 지역)

미국 O 일본 O

캐나다 O 라트비아 O

프랑스 X 룩셈부르크 O

독일 O 네덜란드 X

호주 O 뉴질랜드 O

멕시코 O 노르웨이 O

오스트리아 O 폴란드 X

벨기에 O 포르투갈 X

칠레 X 슬로바키아 X

체코 X 슬로베니아 X

덴마크 X 스페인 X

에스토니아 O 스웨덴 O

핀란드 O 스위스 X

그리스 O 터키 X

헝가리 X 영국 O

아이슬란드 X 리투아니아 O

아일랜드 O 콜롬비아 O

이스라엘 O 코스타리카 O

* 자료원: VIEW-hub, ’22.2월기준

110) 자료: 질병관리청(예방접종 비용 지원과는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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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부에 대한 예방접종 의무화 금지(배현진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부에게 필수예방접종 외 예방

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미접종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2 신설).

나. 검토의견

□ 정부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로 전환하면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

패스”라 한다)를 도입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2(임신부 예방접종 특례)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와 태

아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위하여

예방접종(제24조에 따른 필수예방

접종을 제외한다)을 의무적으로 실

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누

구든지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이

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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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등을 중심으로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등의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방역패스가 시행

된 2022년 2월 말111)까지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112)

등 이용 및 대규모 행사113)참석이 가능하였으며, 미접종자 중에서는 코

로나19 완치자, 코로나19 음성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미접종자114),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등 일부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시설 이용

및 대규모 행사 참석이 가능하였음.

- [붙임1]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정부는 이러한 방역패스를 임신부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해왔는데, 이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은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으로 예방접종

권고대상이며, 해외 국가들115)에서도 임신부를 접종 예외로 두지 않

고 있어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임.

□ 개정안은 긴급하게 개발·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

111) 2022. 3. 1.부터 방역패스 잠정 중단 

112) 유흥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노인·장애인 이

용시설, 식당·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장, 파티룸, 안마소·마사지 업소

113)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행사·집회

114) < 의학적 사유에 의한 미접종자 > (자료: 질병관리청)

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예방접종 금기‧연기 대상자*로

서 질병관리청에서 결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지한 대상자

   *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등으로 관할 보건소·지자체를    

통해 2차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② 기타 건강상의 이유: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③ 예방접종 금기자:「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21.11.29)」에 따른 “코로나19 백신의 구성물질에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④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판정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판정을 

받은 경우

⑤ 이상반응 입원치료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단, 예방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 받은 사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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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 검증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므로 임신부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데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음에도, 정부가 ‘백신패스’를 통하여

임신부에게도 예방접종을 사실상 강제했다고 보았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부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미접종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

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역패스 등 행정조치로 인하여

임신부와 태아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 헌법 제10조116)는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하는 것

이며,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자기의 신체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음117).

이와 같은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모든 국민은 자의에 따라 질병에

115)
해외의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 현황 (자료: 질병관리청)

구분 접종 권고대상

WHO
모든 임신부

- 의사와 상의하여 이득이 높다고 판단되면 선택하여 접종 가능

유럽 

산부인과

학회

모든 임신부

- 백신접종 시 이득과 위험 설명 필요

- 고위험임신부는 금기사항이 없으면 반드시 접종 권장

미국 모든 임신부, 임신 준비 중, 가임기 여성 등

캐나다 모든 임신부

호주
모든 임신부

* 고위험군: 35세 이상, 비만·고혈압·당뇨 환자

영국
모든 임신부

* 고위험군: 면역저하자, 심장질환·고혈압·당뇨·천식 환자, 과체중, 임신 28주 이상 등

일본
모든 임신부

* 고위험군: 당뇨, 고혈압, 기관지 천식 환자

116)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17) 서울행정법원 2021아13365 집행정지 결정, 헌법재판소 2019. 6. 28. 선고 2018헌바12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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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의료적 치료나 그에 대한 예방조치를 받을지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임신부에 대한 국가의 예방접종 강제 행위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임신부와 태아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

하려는 개정취지는 일견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접종률을 제고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등 방역 조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①방역패스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한시

조치로, ②예방접종 완료 외에도 코로나19 음성 확인과 같은 대체수단

을 두고 있고, ③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들, 아동·청소년 등

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방역패스를 헌법118)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역 수단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입장임.

결국,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역패스 등 행정 수단의

금지 여부는 ‘접종률 제고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공익

적 필요성’과 ‘개인의 자기결정권 및 행복 추구권 등 침해될 수 있는

118)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

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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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 간의 정밀한 비교형량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맥락에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임신부’에 한정하여 예방접종 의무 실시 및 접종 여부에

따른 불이익 제공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예방접종에 따른 위험이 임신부 못지 않게 큰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는

바, 임신부에 한정하여 안 제25조의2와 같은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 형

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2. 4. 5. 현 시점 기준 방역패스의 집행정지·취소를 구하는

총 8건119)의 국가 대상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이 중 2건이 항고심 진

행 중120)인 상황으로,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방역패스의 위법성에 관

한 법원의 판결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121).

119) ①항고심 진행 2건, ②기각 2건, ③취하 2건(방역패스 적용범위 조정에 따른 소의 이익 상실 등으로 취

하), ③접수 2건(심문 기일 미정 2건)

120) 항고심 진행 중인 2건의 진행 경과(자료: 질병관리청) 

(1)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집행정지*(1.4.), 즉시항고(1.5.) 후 재판부 석명준비사항 및 항고이유서 

제출(1.26.)

< 집행정지 결정 판결(1.4., 1.14.) 요지 >

◇ (1. 4. 판결)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주 이용대상인 청소년은 위중증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백신 접종을 이

유로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 부족

◇ (1. 14. 판결) ➊백화점·대형마트의 경우 식당·카페 등에 비해 위험도가 낮고 밀집도 제한·방역수칙 강화 등 

위험도를 낮출 대안이 존재하여 과도한 기본권 제한

  ➋청소년의 경우 중증화율·사망률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사실상 청소년에 대해 접종을 강제하게 되

어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제한

(2) 서울 내 백화점·대형마트,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1.14.), 즉시항고(1.19.) 후 대응 중

121) 질병관리청은 법원의 결정(1.4., 1.14.) 후 현장 혼란 방지 및 제도 합리성 제고를 위해 방역패스의 개선

방안 마련 → 아래 6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 해제(1.18.)

   ➀ 독서실·스터디카페, ➁ 도서관, ➂ 박물관·미술관·과학관, ➃ 백화점·대형마트 등, ➄ 학원 등(직업훈련시설), 

➅영화관·공연장



- 153 -

연번 원고 피고 청구 요지 현황

１

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연합,

미접종학생
등 4인

복지부장관,

질병청장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 제기

1.4 인용 결정

1.5 즉시항고

２
의사(조두형) 등
1,023인

복지부장관,

질병청장,
서울시장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 제기

1.14 백화점 등,
청소년 부분
일부인용

1.19 즉시항고

３ 혁명21(정당) 등 복지부장관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 제기

1.14 집행정지기각

소 취하

４
미접종대학생

1인
복지부장관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 제기

소 취하

５ 미접종자 1인
대한민국,
복지부장관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 제기

1.5 접수

6
청소년 등

미접종자 17인

복지부장관,

질병청장,
서울시장

방역패스 전반 및 청소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 제기

소 취하

7
미접종 성인,
청소년 등 12인

복지부장관,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 제기

2.9. 접수

8
양대림 외

1,512인

복지부장관,
세종시장,
대전시장

방역패스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전반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 제기

2.10. 접수
2.16. 심문

2.18. 집행정지기각

자료: 질병관리청

< 방역패스 관련 국가 소송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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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질병관리청: 신중검토)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

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감염병 예방 법령 및 지자체별 행정명령

등의 방역조치에도 접종을 의무화하는 제도는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한편,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코로나19 팬더믹이라

는 특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항구적인 조치가 아니며,

예방접종 외에도 코로나19 음성확인과 같은 대체 수단을 병행하고 있

고,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향후 코로나19 보다

더 강력한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팬더믹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

하기 위하여 보다 강화된 다른 방역 수단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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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122)

구 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1)

유흥시설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실내체육시설 ○ ○ ○ ○

노래연습장 ○ ○ ○ ○

목욕장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 ○ △2) △2)

식당·카페 ○ ○ ○ ○

멀티방(오락실 제외) ○ ○ ○ ○

PC방 ○ ○ ○ ○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 ○ ○

파티룸 ○ ○ ○ ○

안마소·마사지업소 ○ ○ ○ ○

대규모 행사
(50인 이상 300인 미만) ○ ○ ○ △3)

학원(관악기, 노래, 연기) 등 4) ○ ○ ○ ○

1) 2009. 12. 31. 이전 출생자는 2022. 4. 1.부터 예외 적용에서 제외

2)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3)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18세의 방역패스 예외 인정

4) 서울행정법원의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에 따라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학원(관악기, 노래, 연기)은 방역패스 효력 정지

  ※ 소관부처·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가능

122) 자료: 질병관리청 (2022년 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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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회서비스 종사자 진단검사 시 유급휴가 제공 등(고민정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①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진단검사에 소

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거나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환자등에게 직접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3(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

한 지원)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이하 이 조에서 “사회서비스 제

공자”라 한다)는 사회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감염병 진단검사

를 받아야 하는 사회서비스 종사

자(이하 이 조에서 “사회서비스

종사자”라 한다)에게 진단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휴

가를 줄 수 있고 대체인력을 사

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서비

스 제공자가 국가로부터 유급휴

가 또는 대체인력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

가를 주거나 대체인력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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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

병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감염병 환자 등 또는

감염병 의심자에 대하여 돌봄 등

의 직접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회서비스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

가 또는 대체인력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과

제4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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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의견

□ 현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안내｣(중앙

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1.2.)에 따라 2020. 12. 21.부터

전국 감염취약시설123) 종사자는 주기적으로 코로나19의 선제적 진단을

위한 PCR 검사를 받아야 함.

그런데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10판)｣

(보건복지부, 2022. 2. 10.)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병 관련 사유로

한시적 결원 발생 시 이용 가능한 대체인력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있을 뿐([붙임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진단검사 시

유급휴가, 대체인력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현재 시설별로 선제적

코로나19 진단검사 시 유급휴가 지원 여부가 상이한 실정임.

예컨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124)이 「요양시설 코로나

-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에 따라 근무시간에 코로나19 진단검사(의무)를 받은 경우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검사 소요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종사자 중 선제검사 대상자는 진단검사

소요 시간을 공가처리하고 있으나,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재활시설 종사

자 등은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진단검사

123) 대상이 되는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집단감염 발생 현황 및 긴급성·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주기 및 대상 선정 

1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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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시간에 대한 유급휴가 등 별도 지원이 없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감염병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에게 진단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고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제1항 신설).

시설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들에 대하여 근로시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설 내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한편, 현행 ｢감염병 예방법｣제70조의3125)은 질병관리청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감염병 예방 등 업무를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정하는 코로

나19 환자 입원·치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

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일 2만원 ∼ 5만원 내외의 감염관리수당을 지

급하고 있음.

1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3(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방

역ㆍ검사ㆍ치료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력지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절차,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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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보건의료인력 등 감염관리수당 제도 개요

개정안 제41조의3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의심자126)에 대하여 돌봄 등 직접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람에 대하여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구분 지원 내용

요양

보호사

- 입소형 시설(요양시설, 주야간, 단기)의 모든 종사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22.2～4월): [붙임3 참고]

- 모든 장기요양기관의 직접 돌봄종사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에게 20만원 일시 지원: [붙임4 참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

-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자에게 서비스 제공 시 48,000원/일 추가수당 지급

: [붙임5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 돌봄종사자 코로나19 대응 관련 수당 지원 현황 >

현재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일부 돌봄종사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수당을 지급 중인데, 개정안은 수당

지급 대상을 전체 돌봄대상자로 확대하고 그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

려는 취지임.

1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

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

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

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

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

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161 -

돌봄 대상자가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인 경우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은 그 업무의 특성상 감염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므로, 감염

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를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도 위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처우 개선을 도모하려는 개정취지는 긍

정적임.

□ 다만, 개정안은 안 제41조의3에 따른 지원 대상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및 그

종사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27)은 사회서비스이용

권(바우처)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법으로, 동 법에 따른 사회서비

스 제공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바우처 사

업128)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함.

12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

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

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16조(제공자 등록)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

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그 내용

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공자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

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제공

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한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공자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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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회서비스 제공자’ 혹은 ‘사회서비스 종사자’로 규정할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정안의 취

지가 달성되기 어려우므로, 개정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예컨대, 지원대상을 ‘｢감염병 예방법｣제49조의2129)에 따른 감염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규정하고, 감염병 대응 상황

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음.

□ 또한, 개정안은 유급휴가 등 지원대상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감염병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

는데, ‘감염병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의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안 제41조의3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취약시설 선제적 진단검사 대상에 해당하여 진단검사를 의무적으

로 받아야 하는 종사자’가 지원대상임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28)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

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 

1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호흡기와 관

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에 대하여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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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안 제41조의3제2항의 위험수당 신설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

를 신설하기보다는 현재와 같이 한시 사업 등을 통하여 지원함으로써

감염병 확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소관

부처 및 재정당국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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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① 감염병 진단검사 시 유급휴가 및 대체인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 반영 또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다만,

현재 개정안은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른 제공자의 종사자로 한정

하고 있어 돌봄종사자를 포괄하기 위하여 근거법령130)을 추가하고,

자발적 진단검사가 아닌 방역지침에 따른 선제적 진단검사 의무자로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 ② 감염병 환자 등을 돌보는 사회서비스 종사

자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필요성은 공감하나, 법적 급여로 지급하기

보다는 감염병 확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 특히, ｢사회서

비스이용권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통

해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① 진단검사 시 유급휴가 부여와 관련하여, 현

행 ｢감염병 예방법｣상 근로자 입원·격리 시 유급휴가 부여가 가능하

며, 진단검사 시에는 확진 여부가 불명확함을 고려할 때 검사 시 유급

휴가 부여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 또한,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한정하여

유급휴가 근거를 마련할 경우 타 분야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

되며, 기존 PCR 검사 외에 전문가용 RAT 양성 시에도 코로나 확진이

인정되는데 검사 시 시간 소요가 크지 않음을 고려 시 유급휴가 및 대

체인력 실익이 미미함. ② 감염자 등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시 재정지

원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수가, 재정 사업

1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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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 인력을 지원 중131)이므로 별도 규정 실익이

낮음. 또한, 이와 별도로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132)

도 병행 중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31) 감염예방수당(장기요양보험재정),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22년 1회 추경, 735억원) 등

13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복지부) 준수율: 

  (‘21년) 87.3% → (’22년) 91.3%(+4.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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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13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사업개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감염병, 경조사, 휴가, 교육등한시적결원발생시대체인력 지원

(대상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영육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외

(지원내용) 한시적 결원 발생시 돌봄직(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등에 대하여 1회 연속 7일 이내 최대

60일까지 지원 가능(다만, 감염병으로 인한 종사자의 확진, 자가격리시엔 1회 연속 7일 가능)

(지원절차)

신청 ⇨ 선정 및 매칭 ⇨ 대체인력 파견 ⇨ 사후관리

주

요

내

용

� 감염병의 사유 발

생시, 대체인력지원

관리시스템(사회

복지시설정보시스

템)을 통해 신청

� 대체인력지원 관리

시스템을 통해 통

지서 및 시설 안내

문 발송

� 모니터링

� 파견시설 관리

� 만족도 조사

� 경력 인정

주

체

� 사회복지시설 � 대체인력지원센터 � 사회복지시설

� 대체인력지원센터

� 사회복지시설

� 대체인력지원센터

* 감염병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요청하는 경우 당일 신청 가능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사업

(사업개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종사자 또는 가족확진 등으로 가정·시설에

발생한 돌봄공백을 서비스원 긴급돌봄으로 대응 (’21.1월～)

(지원대상) (현행)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접촉으로 가정에 자가격리 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코로나19 확진으로 돌봄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 ⇨ (백신휴가제 관련 확대) 요양보호사의 백신접종으로 대체인력이 필요해진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용) 긴급돌봄 대상자 및 기관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돌봄인력을 지원

(사업추진체계)

13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10판)｣(보건복지부, 2022. 2. 10.) p.21



- 167 -

붙임2 보건의료인력 등 감염관리수당 제도 개요(자료: 질병관리청)

□ (목적)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감염관리수당’ 지원

※ 근거 :「감염병예방법」제70조의3(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 (지급대상) 중수본 지정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약 28,200명, ‘22.1.11. 기준)

* 중수본 지정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수당 신청 절차 등 안내 예정

(단위 : 원)

구분 직종 일지급액 지급대상

보건

의료

인력

가. 의사·간호사 50,000 

∘ 정부가 지정한 중환자 병상, 준중환자 병상 및 감염병

전담병원의 격리병동(실)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수술·

치료·간호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상시근무하는 사람
나. 의사·간호사

30,000

∘ 의사·간호사 중 간헐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접촉하거나 병원체에 노출되는 

위험업무에 근무하는 사람 

보건

의료

기관

종사자

라. 환자 이송,

선제격리구역,  

소독ㆍ청소, 

폐기물관리, 

시설정비 등

20,000

∘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염이나 위험에 노출

우려가 있는 사람

∘ 감염병전담병원의 선제격리구역에서 종사하는 사람

□ (지급기간) ‘22.1.1.∼6.30. 근무인력 (6개월 예산반영, 이후 지급기간 조정)

□ (지급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공지 ▶
신청서 제출(우편)
(증빙서류 포함)

▶ 서류심사 ▶ 지원금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개인별 수당지급
지급결과 확인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

개인별 수당지급
및 지급결과 제출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
의료기관별 
수당지급

◀
결정 금액 확인

교부 신청
  (e나라도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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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장기요양기관 감염예방수당 지원 개요(자료: 보건복지부)

○ (대상) 입소형 시설(주야간ㆍ단기보호 기관 포함)에 소속된 모든 종사자

○ (내용) 코로나19 장기화 및 시설 내 감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 

종사자 협력·협조에 대한 보상 차원의 한시적 감염예방수당 산정

○ (기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모든 종사자 1인당 월 10만원을 

공단이 시설에 지급하고, 시설에서 종사자에게 지급

* 공단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아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임금명세서

에 ‘감염예방수당’ 항목을 명시

○ (지급금액) 1인당 월 10만원

○ (급여비용 가감산 기준) 종사자 감염예방수당 산정에 따른 금액은 

월 가산 기준금액에서 제외함

○ (청구기간) 청구 가능 기간 추후 공지

○ (청구절차 등) 청구방법‧절차는 추후 공지 예정

○ (작성서류) ‘감염예방수당’ 항목 및 금액이 명시된 지급명세서 등을 

반드시 5년간 보관

○ (적용월) `22. 2. ∼ ‘22.4. (필요시 연장, 급여제공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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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 개요　(자료: 보건복지부)

○ (지원배경) 코로나19 감염위험의 어려움 속에서 돌봄체계를 유지

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감염관리 노력 격려 및 처우개선 도모

○ ’22년 추경예산액 : 73,500백만원(국고 100%)

○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현재 장기요양기관*에서 직접돌봄 업무**에 

종사 중인 자로서, ’22.1월말 기준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자(약 358천명)

* 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노인요양시설및재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단기보호등)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종사자가복수의기관에서서비스를제공할경우신청우선순위 :

입소시설>주야간·단기보호>방문요양(서비스시간 많은 기관 순)> 방문목욕>방문간호

※ 해당사업은코로나19 감염위험에도불구직접돌봄종사자들의돌봄 노고를격려

하는 수당적성격으로가족관계인수급자에게만서비스를제공하는가족인요양보호사는

지원제외

○ (지원내용) 장기요양시설 종사 장기요양요원에 1인당 20만원 일시 지원

○ (시행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민간경상보조)

○ (신청방법) 종사자별 소속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청

- 해당 기관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정보시스템*을 통해공단으로 신청내역 전송

* (장기요양기관 정보시스템)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자별 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 내 계좌번호 유효성 검사 및 수당 지급 등의

기능 탑재 및 시설에서 신청한 내역을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전산화면 개발 필요(최소 한달)

○ (지급방법) 지원 대상자 본인 계좌 입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은행 대량이체계약을 통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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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장애인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추가지원(자료: 보건복지부)

○ (사업목적) 코로나19 시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활동지원사에 

대한 한시 지원 

○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사

○ (지원내용)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한시지원* 지급

* 시간당 2,000원, 격리기간(7일) 24시간 지급

○ (신청방법) 기존 활동지원과 동일(별도 신청 없음)

○ (지원일정)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지자체 교부(∼’22.3월), 즉시 시행

문 의 처

02)6788-5500


